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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사회에서 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합니다. 암은 환자 본인, 가족과 

지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병이며,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사

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유수한 연구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암

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아마도 예방밖에 없다고 할 것입

니다. 물론 우리가 암 예방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

스럽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만으로도 상당수의 암 발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멀리하거나,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것 등이 잘 알려진 방법

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일터, 학교, 동네 공원, 슈퍼

마켓 등에서 (심지어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발암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

다. 더구나 이러한 발암요인 노출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 혹은 사회경제

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 과정이 일어나는 작업장은 물론 다양한 생산품들이 소비

되는 생활환경 속 발암요인에 대한 포괄적 차단과 관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운동은 보건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

미가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기존의 국내 암 관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예방과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틀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문제의식을 공

유하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비판적인 논

의와 폭넓은 시민적 연대에 기반한 실천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02.29.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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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배경 및 목표

암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질환이다. 암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또한 작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2,973억 원으로, 순환기계 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암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환자 치

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의 암 보장성 강화 등 조기진단과 치료에 치중되어 있고, 
일차 예방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그나마도 흡연, 음주, 식이 같은 개인 생활

습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은 간

과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이면서 광범위하게 폭로되는 직업 및 환경성 유해요인

들에 대한 관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암 예방 및 관리는 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차 예방은 전체 인구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가

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국가의 암 예방 및 관리는 보편적인 ‘건강권’과 민주

주의적인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일차 예방과 질병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암 

관련 정책과 사업, 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암 정책 패러다임 전

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i -

2. 국내 암 역학

국내 암 발생 및 사망 추이, 암 발생과 사망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이 주 원인인 간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분명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폐암은 커

다란 변화가 없으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부는 진단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암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암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2010년 암으로 인한 사망은 

10만 명당 146.6명으로, 여전히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암, 간암의 사망

률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차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폐암 사망률이 남녀에

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셋째, 암 예방 및 관리정책의 근거가 되는 암 발생 및 사망의 기여위험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흡연, 음주, 식이 등 개인 생활습관에 비해 직업 및 환경성 

위험요인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암 발생에 직업이 기여하는 분율

은 여자 1.1%~1.4%, 남자 5.8%~7.6%, 사망의 경우 여자 2.8%~3.1%, 남자 

9.3%~11.5%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위험도와 유병률 등 기초적인 역학적 근거가 아

직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국내의 직업 및 환경 특성에 기

초한 위해성 평가와 암 역학 연구가 절실하다. 
넷째, 암 발생 및 사망에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곧 위험요인의 폭로와 관리 측

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를 시사한다. 실제로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 흡연, 음
주, 식이와 같은 개인 생활습관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관찰된다. 한편 직업 및 환

경 측면에서 위해요인 폭로의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구

체적인 역학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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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암 예방 및 관리 현황

현행 국가 암 관리 정책 및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기검진이나 치료에 비해 

일차 예방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문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암 예방,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어렵다. 발암원

인 제공자로서 사업주나 국가의 책임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가 암 관련법에서 구체

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첫째 보건복지부는 흡연 같은 생활습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유해물질 관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 관리는 노동부와 환경부에서 분

담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암 관리 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일차 예방

보다는 진단 및 치료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관리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들의 ‘건강’ 연계성은 불분명하다. 또한 암 유발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유해물질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능 또한 약하다. 
셋째 정부의 사업추진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현실에 맞

는 근거 구축을 위한 투자가 적다보니 특히 예방에 대한 학술연구가 불충분하고, 
결국 근거 기반 사업들은 대부분 치료 위주가 된다. 
넷째 국가 암 정책 수립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부족하며,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현재 암 발생 통계와 

암 예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할 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직업 및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파편적이며, 생활환경이나 작업장에서 직접적인 도움

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 취약계층은 위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이 더욱 높지만, 환경 정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보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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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으나, 일부 암검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불충분하다.  

4. 해외동향

  
국제 권고와 협정, 미국과 캐나다의 전략과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기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는 일차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

다. 특히 회피 가능한 직업 및 환경성 암의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

구와 국제노동기구, 국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둘째, 암의 병인론 측면에서 생물학적 특징이나 개인의 행태요인을 넘어서는 시

각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 측면에서 작업장/가정/학교/지역사회/작업장에서

의 발암요인들을 포괄해야 하며, 발암요인의 수명주기와 관련하여 생산-유통-소비-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정과 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암 관리 정책은 좁게는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일부로, 넓게는 ‘건
강한 공공정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발암

물질 관리에 접근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들, 시민들이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와 건강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서 노출이나 질병의 부담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산

자 혹은 위험유발자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에 환경성․직업성 발암요인들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고 근거

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의 불확실성이 예방조치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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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 ILO 직업성 암 협약, 바젤 협약, 로테르

담 협약, SAICM 등 암 예방과 관리, 혹은 환경성 위해 관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권고를 최대한 따르고 그 경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대

한 최선의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 

5. 결론 및 권고

암 관리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암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일차 예방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

다. 개인의 생활습관을 넘어서,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생활 속 유해인자로 인한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적극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즉,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작업장을 포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생산-유통-소비-폐기/재활용

에 이르는 생산주기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해물

질 생산자 및 유발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포괄적 역할을 완수하려면 조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하

며, 이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비단 ‘암’ 관리정책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노동부와 환경부가 안전보건과 산재, 환경오염의 원인과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다루되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권을 가지며 이를 조율하는 것

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인권 즉,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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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미국 암센터의 ‘암 건강 불평등 감소 센터’처럼 암과 관련된 건강 불평

등 문제 개선에 중심역할을 맡는 조직적 기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암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공시가 아니라 캐나다의 CAREX 프로그램처

럼 포괄적이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국가 암 관리 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기본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 암 관리 관련 법률 개정은, 첫째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위상의 정립과 기구의 설치, 둘째 발암물질 관리 및 암 예방 중심의 법률 재

구성, 셋째 암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넷째 국가암관리위원회

에의 환자 (또는 시민) 참여 및 암 관련 환자권리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암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국가암관리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노동조합, 특히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전국

금속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노동자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사회 전체적으로 발암물질을 감소

시키는 것이 노동현장의 발암물질을 감소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야 한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발암물질 노출실태를 알리고, 이것이 왜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지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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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표

암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질환이다. 201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44.4명 (전체 사망의 

28.2%)이 각종 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통계청 2011). 이는 2위를 차지한 뇌혈관

질환 (53.2명, 전체 사망의 10.4%)이나 3위를 차지한 심장질환 (46.9명, 전체 사망

의 9.2%)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 1).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이 평균수명 (80세)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34.0%이다. 전체 국민 3명 중 1명
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암등록본부 2010).
암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또한 작지 않은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에 따르면 2005년 질병 별 사회경제적 비용1)은 신생물 (각종 암) 8조 2,973억 원,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6조 4,791억 원, 소화기계 

질환 (간 질환) 6조 2,462억 원으로,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호 2009). 
그러나 한국에서 암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환자 치

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에서 암 보장성 강화 등 조기진단과 치료에만 치중되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일차 예방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그나마도 흡

연, 음주, 식이와 같은 개인 생활습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은 간과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이면서 광범위하게 폭로

되는 직업 및 환경성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1) 진료비, 외래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 작업손

실비용 등 간접비용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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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당 사망률 전체 사망 중 비중 (%)

전체 　 512 　

신생물 146.6 28.6

- 각종 암 144.4 28.2

* 위암 20.1 3.9

* 간암 22.5 4.4

* 폐암 31.3 6.1

내분비 및 대사성질환 22.3 4.4

- 당뇨병 20.7 4

순환기계통의 질환 112.5 22

- 고혈압성 질환 9.6 1.9

- 심장 질환 46.9 9.2

- 뇌혈관 질환 53.2 10.4

호흡기계통의 질환 37.1 7.2

- 폐렴 14.9 2.9

- 만성하기도 질환 14.2 2.8

소화기계통의 질환 22.2 4.3

- 간 질환 13.8 2.7

사망의 외부요인 65.5 12.8

- 운수사고 13.7 2.7

　 - 자살 31.2 6.1

표 1 2010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자료: 통계청 2011)

국가 암 예방 및 관리는 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차 예방은 전체 인구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주어진 자원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개인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직업 

및 환경성 유해요인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폭로는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개인과 집단들에게 집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

문이다. 여기서 미국에서 President Cancer Panel (2010)이 제출된 배경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암 연구와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불평등도 심화된 데 대해, 예방 전략, 특히 직업 및 환경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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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인이 경시되며, 시민의 알 권리가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Ebstein 2003).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 암 예방 및 관리는 보편적인 ‘건강권’과 민주주의적인 ‘알 권리’ 보장이라

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본 연구는 일차 예방과 질병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암 관련 정책과 사업, 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00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보건총회(WHA)의 ‘암 예방 및 관리 결의안’(WHA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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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암 역학

한국의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암 역학 현황을 알아본다. 암 

발생과 사망 추이를 각각 살펴보고, 이의 결정요인을 고찰한다. 국가 암 예방 및 관

리 정책이 국내 암 역학 현황에 걸맞게 개입하고 있는지, 혹은 정책으로 인해 변화

된 암 발생 및 사망 추이는 어떠한지 분석해 본다.

2.1. 암 발생 추이

중앙암등록본부는 2005년에야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암 발생률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암 발생률은 1999~2001년의 암 발생률을 산출한 것이었다 (배종면 

2005). 이후 2008년에 국가암등록통계가 발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3~2008년의 암 발생률이 산출되어 발표되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모
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의 추이는 1999년 10만 명당 219.9명에서 2008년 

286.8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자는 1999년 10만 명

당 291.9명에서 2008년 327.1명으로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여자는 1999년 

10만 명당 173.3명에서 2008년 269.1명으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여 여

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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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든 암의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8년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이를 성별 주요 암 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폐암, 간암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낸 반면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여자의 경우 1위암인 갑상선암이 연평균 25.7%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한 반

면 유방암, 대장암, 폐암은 각각 연평균 6.5%, 5.2%,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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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자에서 주요 암의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8년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그림 3 남자에서 주요 암의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1999~2008년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의 연구에 따르면, 폐암, 대장

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률은 더 개발된 (more developed) 나라에서 높고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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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less developed) 나라에서 낮은 반면,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간

암, 자궁경부암은 그 반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에서는 

사망률이 발생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사망

률은 국가 개발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률에 비해 훨씬 작다 (Ferlay 등 2010).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발생률 증가에 검진의 효과가 크게 작

용한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Esserman 등 2009). 
한편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한국에서 특이적으로 높고 증가폭 또한 급격하다. 이

는 초음파 등 진단 기술의 발달과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갑상선암 검진을 받는 경

우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규희 2005). 
암 발생률의 증가에 검진으로 인한 ‘발견률’이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요 암의 발

생분율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갑상선암과 대장암은 2008년 발생분율이 각

각 15.1%와 12.7%로 위암을 제외하면 가장 큰 발생분율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위암이 20.3%, 대장암이 14.6%, 폐암이 14.4%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갑상선

암이 26.4%, 유방암이 14.7%, 위암이 10.7% 순이었다. 위암과 폐암의 증감 폭

이 미미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의 증가가 전체 발생률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암의 연령 군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은 남녀 모

두 비슷하나,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특히 50대 초반까지

는 여자의 발생률이 남자보다 높다가, 50대 후반이 되면 남자의 발생률이 여자보

다 높아지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진다. 그 원인은 성별 주요 암의 연령 군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 대부분의 암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발생률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 50대 이전까지 가장 높은 발

생률을 보이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50대를 기점으로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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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암 사망 추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1983년 10만 명당 73.6명에서 

2010년 146.6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자는 1983년 90.2명에서 2010년 183.2명
으로, 여자는 1983년 56.7명에서 2010년 110.0명으로 증가하여 남녀 간의 사망

률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림 4). 

 

그림 4 모든 암의 연도별 사망률 추이, 1983~2010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 군별로 나눠 살펴보면, 전체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

구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15세 미만 인

구와 15~64세 인구의 사망률은 다소 낮아졌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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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든 암의 연령 군별 사망률 추이, 1983~2010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이를 성별 주요 암 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위암 

> 간 및 담관암 > 기관, 기관지 및 폐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나 1990년대 말

부터 기관, 기관지 및 폐암 > 간 및 담관암 > 위암 > 결장, 직장 및 항문암 순으

로 사망률 순서가 바뀌었다. 기관, 기관지 및 폐암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위

암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간 및 담관암의 사망률은 1990년대 초

반까지 증가하다가 안정화된 경향이나 결장, 직장 및 항문암, 췌장암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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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자에서 주요 암의 연도별 사망률 추이, 1983~2010년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여자의 경우 위암과 기타자궁암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기관, 기관지 및 폐

암, 결장, 직장 및 항문암, 유방암, 췌장암의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궁경

부암과 간 및 담관암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경향이다. 2010년 

현재 기관, 기관지 및 폐암 > 위암 > 결장, 직장 및 항문암 > 간 및 담관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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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여자에서 주요 암의 연도별 사망률 추이, 1983~2010년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남녀 모두, 기관, 기관지 및 폐암, 결장, 직장 및 항문암, 췌장암의 사망률은 증가

하고 위암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며, 간 및 담관암의 사망률은 증가하다가 안정화된 

경향이다. 여성에서는 기타자궁암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유방암의 사망률이 증가하

고 있다. 결장, 직장 및 항문암이나 유방암은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간암, 폐암의 경우 일차예방을 통해3), 유방암, 자궁암, 위암은 조기진단 및 치료

3) Danaei 등의 연구 (2005)에 따르면 간암은 흡연, 음주, 보건의료 현장의 오염된 주사기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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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사망을 막을 수 있다 (Chung 등 2008). 위암이나 간암의 경우, 발생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생존율4)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모
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이라는 점5)에서 조기검진 및 치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장암과 유방암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이고 생존

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망

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차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폐암 사망률이 남녀에

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남성에서 폐암 발생률은 감소

하고 있지만, 여성에서는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면 전체 47% 의 사망을 막을 수 있고, 폐암은 흡연,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가내 고체연료 사

용에 의한 실내 연기, 도기 대기오염을 예방하면 전체 74% 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

4) 사망률이 전체 사망 중에서 사인이 암으로 진단된 비율을 의미한다면 생존율은 암으로 진단된 

이후 생존 비율을 의미한다.

5) 위암은 1999년부터, 간암은 2003년부터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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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암 발생 및 사망의 결정요인

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유전자에서부터 생활방식, 환경적 원인까지 다양하다 (애
니사스코 2007). 각각의 요인들이 암 발생과 사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 기여위험도 (attributable risk)를 사용하는데, 이는 해당 원인을 교

정했을 때 암 발생과 사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기여위험도는 먼저 발암요인과 해당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암종을 식별하고, 상대위험도와 유병률 (발생 및 사망에 이르는 잠복기간

에 대한 가정이 포함)을 추정한 뒤에 계산되며,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믿을만한 역

학 자료를 필요로 한다. 
2005년에 출판된 논문 <세계의 암 원인: 9개 행태 및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상

대적 위험 평가 Causes of cancer in the world: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nine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에서는 암 위험요인을 과체중과 

비만,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육체적 비활동성, 흡연, 음주,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도시 대기 오염, 가구의 고체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실내 연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오염된 주사기 (injection)로 꼽았다. 선택 기준은 ① 전 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

로 질병 부담의 주요 원인일 것 ② 서로 다른 인구집단에서 비교 가능한 정의와 노

출의 정량화를 위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을 것 ③ 인과성의 가능

성이 높을 것 ④ 인구집단 노출과 위험 수준에 관한 상당히 완전한 자료 혹은 필요

한 경우 외삽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 ⑤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할 것이었다 

(Danaei 등 2005). 관련 역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각 요인의 암 사망

에 대한 기여위험도가 소득수준별6), 암종별로 제시되었다 (표 2).
위험요인들의 합동 위험 (joint hazards)에 대한 기여위험도를 살펴보면, 자궁

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금연과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 100% 예방 가능하며, 간암 

6) 세계은행의 2001년 GNI지수에 근거하여 고소득과 중저소득으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고소득 국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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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이나 폐암 (74%)으로 인한 사망 또한 많은 부분 예방 가능하다. 또 개별 

위험요인들의 기여위험도를 살펴보면, 흡연이나 음주의 기여위험도 못지않게 보건

의료체계에서의 오염된 주사기 (간암에서 기여위험도 18%), 도시 대기 오염 (폐
암에서 기여위험도 5%) 등 비자발적인 환경 요인이 암 사망에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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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종
총 사망 

수
개별 위험 요인의 기여도(%) 위험요인들의 

합동 기여도

구강 및 인후암 311,633 음주 (16%),   흡연 (42%) 52%
식도암 437,511 음주 (26%), 흡연 (42%),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18%) 62%
위암 841,693 흡연 (13%),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18%) 28%
대장/결장암 613,740 과체중과 비만 (11%), 활동량 부족 (15%),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2%) 13%
간암 606,441 흡연 (14%),   음주 (25%), 보건의료 현장의 오염된 주사기 (18%) 47%
췌장암 226,981 흡연 (22%) 22%
기도, 기관지 및 폐암 1,226,574 흡연 (70%),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 (11%), 가내 고체연료 사용에 의한 실내 연기 

(1%), 도시 대기오염 (5%) 74%
유방암 472,424 음주 (5%),   과체중과 비만 (9%), 활동량 부족 (10%) 21%
자궁경부암 234,728 흡연 (2%),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100%) 100%
자궁체부암 70,881 과체중과 비만 (40%) 40%
방광암 175,318 흡연 (28%) 28%
백혈병 263,169 흡연 (9%) 9%
일부 기타 암 145,802 음주 (6%) 6%
모든 기타 암 1,391,507 언급된 위험요인 해당 없음 0%

모든 암 7,018,402
음주 (5%),   흡연 (21%), 과일 및 야채 섭취 부족(5%), 가내 고체연료 사용에 의한 

실내 연기 (<0.5%), 도시 대기오염 (1%), 과체중과 비만 (2%), 활동량 부족 (2%), 보건

의료 현장의 오염된 주사기 (2%),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3%)
35%

표 2 전 세계 암종별 사망률에 대한 각 위험요인들의 개별 기여도 및 합동 기여도 

(자료: Danaei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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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IARC)는 2007년 <2000년 프랑스의 암 기여 원인>이라는 보

고서를 내놓았다. 암 위험요인을 국제암연구소 (IARC) Group 1 발암물질에 근거

하여 흡연, 음주, 감염, 직업성 노출7), 비만 및 과체중, 육체적 비활동성, 호르몬 대

체 치료 및 경구 피임제, 자외선, 생식, 물, 공기, 토지, 식품 오염8)으로 선택하였다. 
방사선, 수돗물 중 무기비소, 식이, 대기오염, 수중 염소 부산물, 살충제, 다이옥신 

등은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 프랑스에서의 낮은 노출 유병률 등을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원인 또한 대중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

용한 근거들을 따로 제시하였다 (Autier 등 2007). 암 발생 및 사망에 대한 기여위

험도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연구마다 편차가 있지

만 직업성 노출에 기인하는 암 사망은 1~8%, 환경성 노출인 오염물질, 도시 대기

오염, 방사선, 자외선 등에 기인하는 암 사망 또한 각각 1~5% 정도로 추정된다.

7) 석면, 다환방향족탄산화수소, 연소 증기, 타르, 피치, 6가 크롬, 페인터, 니켈, 벤젠, 고무산업, 실
리카, 방향성 아민, 라돈, 신발제조, 가죽분진, 목분진, 카드뮴, 미네랄 오일

8) 비직업성 석면 노출,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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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 and Peto, 

1981, 미국

Olsen et el, 1997, 

북유럽 국가

Doll and Peto, 

2005, 영국

Danaei et al, 

2005, 고소득 국가
Autier, 2007, 프랑스

위험요인
암 사망 

기여분율

추정치 

범위

암 발생 

기여분율 

(남자)

암 발생 

기여분율 

(여자)

암 사망 

기여분율

추정치의 

범위

암 사망 

기여분율

암 사망 

기여분율 

(남자)

암 사망 

기여분율 

(여자)

암 사망 

기여분율 

(전체)

담배 30 25-40 19 9 30 27-33 29 33.4 9.6 23.9

음주 3 2-4 2 1 6 4-8 4 9.4 3 6.9

전염성 병원체 10? 1-? 2 3 5 4-15 <1.5 3.3 4.4 3.7

식이

35 10-70

? ?
25 15-35

3 - - -

비만과 과체중 <1 1 3 1.2 2.3 1.6

활동량 부족 - - <1 0-1 2 0.5 3.2 1.6

직업 4 2-8 3 <1 2 1-5 - 3.7 0.5 2.4

오염물질
2

<1-5 <1 <1
2 1-5

- 0.04 0.3 0.1

도시 대기오염 <1-5 - - 1 - - -

산업 생산품 <1 1.5-2 - - - - - - - -

식품 첨가물 <1 - - - - - - - -

의약품 및 의료술기
1 0.5-3

- -
<1 0-1

- - - -

호르몬 대체요법과 경구피임약 - - - - 2.2 0.9

생식 요인 7 1-13 - - 15 10-20 - - 1.1 0.4

비-의학적 전리방사선
3 2-4

<1 <1 4 3-5 - - - -

자외선 4 5 1 1 - 0.6 0.9 0.7

인공 방사선 - - 2 3 <1 <1 - - - -

표 3 암 발생 혹은 사망건수와 다양한 원인들에 기여하는 분율 

(자료: Autier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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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 자료에 근거한 암 위험요인 별 기여위험도가 

추정되었다. 국립암센터는 2009년 <국내 근거 암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추정 및 

암 발생, 사망의 장기적 경향 추계>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그림 8과 같

이, 흡연, 음주, 비만, 육체적 활동, 감염9), 생식을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고 식이, 
환경, 직업은 ‘기타’로 분류되어, 환경과 직업의 기여위험도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박소희 2009), 2011년도 대한예방의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우

리나라 암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추정>에서는 직업의 기여위험도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환경의 기여위험도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직업 위험요인 자료

에 한계가 있어 석면, 벤젠, 벤지딘, 크롬과 크롬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다환방향

족탄산화수소 (Polycyclic Hydrocarbons, Aromatic: PHA), 고무공장, 유리규산

(silica)만을 추정에 포함했다고 하였다 (박소희 2011). 이 연구는 국내 자료에 근거

했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선 상대위험도 추정에 있어서 흡연, 음주, 비만 

및 육체적 활동, 감염, 생식, 식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내 역학 자료를 사용하였

으나 직업의 경우 국내 역학 연구가 단 한편도 없어 모두 국외 역학 연구를 사용하

였다. 노출의 유병률 또한 흡연, 음주, 비만 및 육체적 활동, 감염, 생식, 식이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혹은 국내 역학 연구 결과와 같은 믿을만

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직업의 경우 “국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흡연과 감염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박소희 2009).

9)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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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암 위험요인별 기여위험도

(자료: 박소희 2009)

위험요인
발생률 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흡연 24 2.5 13.8 30.9 5.6 21.6
음주 2.6 0.6 1.7 2.9 0.3 2
비만 1.4 2.2 1.8 0.9 1.7 0.9
신체 활동 0.05 1.3 0.7 0.04 0.7 0.3
감염 25.1 15.6 21.2 25.8 22.7 24.7
생식 - 8.7 4.1 - 4.1 1.5
직업 5.8 1.1 4.3 9.3 2.8 7.8

표 4 암의 인구집단 기여 분율 (PAF) 

(자료: 박소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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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한국의 직업성 암 부담>이라는 논문을 내 

놓았다. 표 5와 같이, 직업성 암 발생의 일반인구 기여분율을 1.1%로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의 결과 (2~4%)보다 낮은 것에 대해, 국제암연구소 (IARC)가 분류한 

Group 1 발암물질10) 29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추정하였기 때문에 과소추정 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Kim 등 2010).

　 PAF (%) 기여분율을 활용한 암 추정 사례 수
발생 사망

폐암 7.0 (3.7)  1,181   (630) 962 (513)
후두암 0.3 4 2
중피종 80 60 36
부비동암 19.9 116 24
백혈병 4.5 (3.4) 102.3 (78) 64.4 (49)
비호지킨 림프종 -1.8 -53.3 -4
방광암 4.4 128 40
전체 암 1,644 (1,068)  1,142   (677)
모든 암 중 % 　 1.1 (0.75) 1.7  (1.0) 

표 5 인구집단 기여 분율 (PAF) 

(자료: 박소희 2011)

2010년 손미아는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부담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위험요인으로 국제암연구소 (IARC)가 분류한 Group 1 발암물질과 

Group 2 발암물질11)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0여 종의 물질들을 추정에 사

용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실태조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

사>, <광업제조업조사>, <센서스조사>,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등의 자

료를 이용, 산업 및 직업별 노출을 본격적으로 추계하여 사용하였고, 상대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한 역학 자료는 아시아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손미아 등 2010).

10) 인체 발암확정물질. 

11) 인체 발암가능물질(2A)과 잠재적인 인체 발암가능물질(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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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확정된” 직업성 발암물질 (strong) 또는 “제안된” 직업성 발암물질 

(suggestive)12)을 고려하였을 때의 기여위험도는 표 6과 같았다. 직업성 암 발생의 

일반인구 기여분율이 2.57~4.7%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이나 핀란드와는 비슷하

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로, 연구 대상기간 (암의 잠복기간인 

1966~1987년) 동안 한국에서 빠른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는 ① Group 1,2 발암물질에 대한 국가적 규제 ②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들, 비정규직 및 건설업 노동

자들의 노출 여부 확인 ③ 지속적으로 사용, 제조, 발생에서 증가하고 있는 발암물

질을 규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방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손미아 등 2010).

12) Siemiatycki 등(2004)에서 제시된 것으로, 근거의 강도에 따른 분류이다. “제안된” 발암물질

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Group 1 발암물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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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사망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2007년 전체 발생/사망자수 82,121명 73,650명 155,771명 42,521명 24,591명 67,112명
“확정된 (strong)” 
직업성 발암물질 기인분율

4,699명 811명 5,510명 3,942명 636명 4,578명
(AF: 5.72%) (AF: 1.10%) (AF: 2.57%) (AF: 9.27%) (AF: 2.59%) (AF: 6.82%)

“직업성 발암물질로 제안된 (suggestive)”
직업성 발암물질 기인분율 

5,590명 982명 6,572명 4,387명 728명 5,115명
(AF: 6.81%) (AF: 1.33%) (AF: 4.22%) (AF: 0.32%) (AF: 2.96%) (AF: 7.62%)

“확정된” 또는 “직업성 발암물질로 제안된” 
직업성 발암물질 기인분율

6,276명 1,045명 7.321명 4,920명 771명 5,691명
(AF: 7.64%) (AF: 1.42%) (AF: 4.70%) (AF: 11.57%) (AF: 3.14%) (AF: 8.48%)

표 6 직업성 발암물질이 암 사망과 발생에 기여하는 인구집단 귀속위험도 (PAF) 

(자료: 손미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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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요인의 기여위험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대위험도나 유병률 추정에 

있어 국내 근거가 부족함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이에 한국의 암 역학 연구 현황

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다. 국내 DB로는 RISS, NDSL (Article 
부문), Korea Med를, 국외 DB로는 Pubmed를 이용하였고, 검색식은 한국 

(Korea), 암 (cancer), 역학 (epidemiology)을 모두 포함한 문헌으로 하였다. 
중복 문헌을 제외하고 총 504건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2011년 9월 9일 현재), 제
목을 보고 관련 없는 문헌13)을 배제하여 총 201건의 문헌 (부록 1)을 얻었으며, 초
록 또는 전문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 대부분의 암 역학 연구는 주로 흡연, 음주, 식이 등 개인 생활습

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직업성 위험요인은 석면 (Ahn 등 2009; Han 등 

2009), 방사선 (Ahn 등 2008; Jeong 등 2010), 원자폭탄 피폭 (Jhun 등 

2005), 철강산업 (Park 등 2005; Ahn 등 2006), 주조산업 (Ahn 등 2010), 
농업 (Lee 등 2008; Lee 등 2010), 염료제조산업 (Kim 등 2007), 벤지딘 

(Park 등 2010) 등 몇몇 연구가 있었고, 환경성 위험요인에 대한 역학 연구는 환

경성 비석면성 섬유(environmental non-asbestos fiber) (Han 등 2009), 
AM 라디오 방송탑 근처의 전파 전자기장(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Park 등 2004)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암 발생과 사망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Chung 등의 연구 (2010)에

서는 18세에서 45세 사이 위암 환자들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도시 거주, 유
해한 직업 환경에의 잦은 노출 등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Chung 등 2010), Kong 등의 연구 (2010)에서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수

준이 낮은 경우, 출생지가 농촌인 경우 아이의 암 사망률이 높았다 (Kong 등 

2010). Son 등의 연구 (2011)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이의 암 사망률은 반비

13) ① 한국 암 역학 문헌 아님 ② 일반적인 역학 방법론 관련 ③ 치료법·수술법·비용 관련 ④ 

진단법 관련 ⑤ 유전자 발현·단순 병리학·동물 연구 관련 ⑥ 함께 보유한 다른 질병에 초점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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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였다 (Son 등 2011). Yun 등의 연구 (2010)에서는 간세포암종 (hepatocellular 
carcinoma)에 대한 사회경제적 위치, 바이러스성 간염, 생활양식의 결합 효과 

(combined effect)를 분석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환자에서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 

소비, 흡연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 독립적인 위험인자였고, 저소득과 B형 간염 항

원 양성, 저소득과 과다한 알코올 섭취 간에는 상승작용 (synergistic effect)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Yun 등 2010).
한편 암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식이와 같은 개인 생활습관의 불평등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교육, 직업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김혜련 2007),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나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음

주량이 높으며 (이지전 등 2004), 낮은 교육수준에서 좋지 않은 식이와 영양 부족

이 빈번하다 (Kim 등 2010). 그러나 직업 및 환경성 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의 

불평등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직업성 유해요인

의 경우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유해요인 노출이 높고, 영세 사업장이

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조

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 (손미아 등 2010)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성 유해요인 또한 예컨대 유전자 조작 식품, 식품이나 화장품 

속의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은 보통 비싸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할 것

으로 생각된다 (애니사스코 2007).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 자료를 이용한 김철웅의 연구 

(2005)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암 발생위험이 남자 1.65배, 여자 1.43배
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초과사망 또한 고소득층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이 발생했다. 암종별 분석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폐, 식도, 
위, 간, 췌장암은 저소득층에서, 전립선암은 고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여자의 

경우 위, 간, 폐, 자궁경부암은 저소득층에서, 결장암은 고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

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소득1계층에 비해 소득5계층은 간암 (2.32배),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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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배), 전립선암 (2.00배)의 사망위험비가 특히 높았고, 여자의 경우 소득1계
층에 비해 의료급여층은 유방암 (3.09배), 자궁경부암 (2.16배)과 같이 생존율이 

특히 높은 암에서 사망위험비가 특히 높았다. 반면,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폐암, 
간암, 담낭암 등에서는 사망위험비가 작게 나타났다. 제주도 의료이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 입원의료 (입원일수, 진료비)가 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

났고, 특히 제주도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또한 암 발생의 

집중지수에 비해 암 의료이용의 집중지수가 저소득에 불리한 불평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건강수준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철웅 2005).
요약하면 저소득층에서는 흡연, 음주, 식이, 감염, 직업성 위험요인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이러한 요인들에 주로 기인하는 암종의 발생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에서

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암종의 발생이 높다. 또 생존율이 높은 암종, 즉 의료이용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종에서 특히 사망률의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즉 암 발생과 사망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곧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요인의 폭로 및 관리 측면에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예컨대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시

행된 정부의 다양한 금연정책14)이 흡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Khang 등의 연구 

(2009)에 따르면, 1995년과 2006년 사이 남성에서 총 흡연율은 감소되었으나 남성

과 여성에서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증가되었다 (Khang 등 2009). 또 2005년 

9월 시행된 암 보장성 강화 정책15)은 암 환자의 입원 진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

석되었지만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이용재 2009), 불평등 개선 효

과도 확실치 않다 (김정희 2007).

14) 금연 구역 및 건물 지정, 금연 캠페인, 담배세 등

15) 2004년부터 암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30~50%에서 20%로 낮추었고, 2005년 9월부터

는 입원, 외래, 약국이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20~50%에서 10%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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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국내 암 발생 및 사망 추이, 암 발생과 사망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이 주 원인인 간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분명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폐암은 커

다란 변화가 없으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부는 진단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암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암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2010년 암으로 인한 사망은 

10만 명당 146.6명으로, 여전히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암, 간암의 사망

률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차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폐암 사망률이 남녀에

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셋째, 암 예방 및 관리정책의 근거가 되는 암 발생 및 사망의 기여위험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흡연, 음주, 식이 등 개인 생활습관에 비해 직업 및 환경성 

위험요인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암 발생에 직업이 기여하는 분율

은 여자 1.1%~1.4%, 남자 5.8%~7.6%, 사망의 경우 여자 2.8%~3.1%, 남자 

9.3%~11.5%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위험도와 유병률 등 기초적인 역학적 근거가 아

직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국내의 직업 및 환경 특성에 기

초한 위해성 평가와 암 역학 연구가 절실하다. 직업 및 환경성 위험요인은 낮은 농

도로 장기간 누적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암 위해성 평가와 

암 병인학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애니사스코 2007).
넷째, 암 발생 및 사망에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곧 위험요인의 폭로와 관리 측

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를 시사한다. 실제로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 흡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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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이와 같은 개인 생활습관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관찰된다. 한편 직업 및 환

경 측면에서 위해요인 폭로의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구

체적인 역학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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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암 예방 및 관리 현황

3.1. 암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이 장에서는 「암 정복 10개년 계획」 및 각 부서의 암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과 이를 위한 예산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국내 암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

한다.
1996년 정부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종합적인 암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함께「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

고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다. 또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2003년 「암 관

리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2006년 수립한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2006-2015)」를 진행 중에 있다.
암 관련 정책 및 사업은 크게 암 발생 예방에 관한 것과 암 치료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발암 물질 관리 및 흡연과 같은 위험 생활 습관 관리, 건강검진 사

업과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사업 등이 암 발생 예방 사업에 해당하

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말기 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와 관련 연구

사업 등이 암 치료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다. 현재 국내 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대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일부 노동부, 환경부와 관련이 있다. 
발암 물질이나 발암 가능성 물질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 및 사업은 환경부, 
직업성 암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노동부, 암 환자 지원이나 생활습관 관련 사업, 암 

관련 생애주기 검진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있으나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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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보건복지부의 암 질환 관리

보건복지부는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경
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

의 암 관리 체계 수립을 추진하였다.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1차 암 예방, 조
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하여 암 생존율을 향상 시키고 암 사망률을 낮추는 2차 예

방, 지속적인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차 예방과 암 연구 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암 질환 관리 체계 수립 과정은 표 7
과 같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1) 국가 암 관리사업의 기반 구축, 2) 암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암 등록 및 통계사업, 4)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5)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원 사업, 7) 지역 암 센터 건립 및 운

영 지원 사업, 8) 국제 암 연구소 가입 및 활동, 9) 국 립 암 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1996년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

이라는 큰 틀 하에서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 1980년 암 등록 사업 시작16)
- 1996년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1996-2005) 수립

- 1996년 암정복추진기획단 발족

- 1999년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시작17)
- 2000년 암관리과 설치

- 2000년 국립암센터 설립

- 2003년 「암 관리법」제정

- 2004년 5대암(위, 유방, 자궁경부,간,대장) 검진체계 확립

- 2005년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 설립18)
- 2005년 국가암발생통계 산출

- 2006년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 수립

표 7 보건복지부 암질환관리체계 수립 과정 

16) 1980년 이전에 여러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 오던 암등록사업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국립의료원에서 등록사업을 시행함. 2000년 9월 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국립의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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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정복 10개년 계획: 제1기 (1996~2005)

1996년 정부 주도로 수립된「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목표는 ① 암을 

정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② 암 연구의 활성화로 기술 

혁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 ③ 국가 단위에서의 암 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
의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는 표 8과 같다. 

o 세부 목표

- 암 관련 연구체계 및 투자개발 계획 수립

- 암 기초통계, 정보의 확보와 조기진단 체계 수립

- 암 연구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 암 연구 관련 시설의 현황 규명과 효율적 활용

- 국가 암 관리 체계 구축

표 8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도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구체적 달성 목표치와 그것의 달성도는 표 9
와 같으며, 암 조기진단 대상자 확대 이외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계  획 실  적

암 연구수준 세계 10위권 내 진입 세계 15위권 (’04년 기준)
암 조기진단 대상 대상국민의 50% 대상국민의 50% (’05년 기준)
암 치료율* 50～60% 45% (’05년 기준)

표 9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달성 목표치와 달성도 

  

  * 5년 생존율

국립암센터로 이관, 2004년 12월 국립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7)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 지원 검진 실시. ‘03년에 간
암, ’04에 대장암 추가하여 5대암에 대한 검진 실시 -> 2005년에 검진대상자 확대

18) 국립암센터 내 조직임. 현재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임. 중암암등록본부, 암정책지원과, 암검진
사업과,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국가암정보센터로 이루어져 있음.



PHI 연구보고서 2012-0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31 >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성과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이 당초 세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음

에도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우선 보건복지부내 암 관리과19)를 설치하고, 국립 

암센터를 설립, 암 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암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 내용

∎ 암 정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체계 구축

- 암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암 관리과 설치, 국립

암센터 설립, 「암관리법」제정

∎ 암 발생 통계 맻 생존율 산출

∎ 암 에방 강화 - 금연클리닉 설치 및 운영, 금연사업 시행 (보건소)
- B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유병률 5%이하로 감소

∎ 국가지원 암 검진 체계 구축 -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지원 암 검진 (3대 암)
- 간암, 대장암 추가하여 5대 암 국가 지원 검진

- 2005년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까지 검진확대

∎ 지역 암 관리체계 구축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 (보건소)
- 지역 암센터 지정: 전국 차원의 암 관리체계 구축

∎ 암 연구 강화로 치료율 제고 -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발전

∎ 암 관련 예산 투자 규모 확대 - ‘96년 229억원 -> '05년 1,500억원 투자

- 총 투자 규모 5,797억원

표 10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

 암 정복 10개년 계획: 제2기 (2006~2015)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에 이어 수립된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의 비전은 ‘종합적 암 관리를 통한 암 발생, 암 사망의 최소화로 암 부담의 획기적 

감소’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① 암 사망률 19.4% 감소 (인구 10만 명당 

’05년  116.7명  → ’15년  94.1명), ② 암 생존율 17,6% 증가 (’05년  45.9% 
19) 현재는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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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015년 달성목표 세부 과제

암 위험요인 

중 점 관 리 를 

통한 암예방 

강화

- 남성 흡연율 15.0%
- 여성 흡연율 2.0%
- 지방 적정섭취 인구비율 55.0%
- 과일, 채소 적정섭취인구비율 60.0%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1.0% 미만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예방법 개발

-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 파악

∎적극적 금연사업 통한 흡연율 감소

∎건강 식생활 실천 향상

∎감염에 의한 암 발생 차단

∎규칙적 운동 실천

∎비만 인구비율 감소 추진

∎음주율 감소 추진

∎직업성 발암관리 강화

전 국민 암 

조기검진 

달성

- 전국민 암 검진 수혜율 80.0%
- 국가 암 조기검진 수혜율 60.0%
- 검진기관 정도 관리율 100%
- 국가 암 조기검진 만족도 80.0%

∎암 검진 수혜율의 획기적 증가

∎양질의 암 검진 보장

∎전 국민 암 조기검진 관리체계 구축

암 환자 

진료의 

보장성강화 

및 지원확대

- 암 환자 보장률 80.0%
- 암 환자 의료비 수혜자수 6만 명

- 골수기증 희망자수 3만 명

∎암 환자 보장성 강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골수기중 희망자 검사비 지원 확대

표 11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달성 목표 및 세부 과제

→ ’15년  54.0%)이다. 이 계획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덟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덟 가지 추진 전략은 암 위험 요인 중점 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 전 국민 암 조기검진 달성, 암 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 환자 재활·완화 의료 지원 강화, 적극적 국가 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계

적 수준의 진단·치료 기술 개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와 체계적인 암 

등록 및 관리평가이다.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달성 목표 및 세부 과제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는 제1기 계획보다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세우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은 이를 간략히 

요약·제시한 것이다.20) 

20) 더 구체적인 내용과 각 세부 과제의 담당 부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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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2015년 달성목표 세부 과제

암 환자 

재활/완화

의료지원

강화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수 2,500 
병상

- 말기암환자 중 완화의료 제공 환자 수(%) 4
만 명(50%)
- 적절한 통증관리 암환자 비율 90.0%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 암 환자수 2만5천명

- 암 환자의 이차암 검진 수혜율 80.0%
- 재가·말기암환자 관리인력 교육수행률 100%

∎말기 암 환자 지원 강화

∎적극적인 재가암환자 관리 추진

∎암 완치자 암 환자 건강증진 강화

적극적 국가 

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암 환자 지역의료기관 이용률 70%
- 전문형 지역암센터 지정수 34개소

- 보건소 암 관리사업 인력 4명
- 암 관리사업 교육수행자수 2천명

∎국가 암 관리 인프라 확대 및 정착

∎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세계적 수준

의 암 진단, 
치료기술 

개발

- 암 진단 치료제 15종 이상 개발

- 암 진단 기술 개발 및 보급

- 암 치료 기술: 맞춤치료 도입, 실현

- 세계 5위 수준의 암 연구 수준 달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예방, 진료기술 

개발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 200 가지 암 관련 정보 DB 구축

- 암 발생자주 대비 전화상담률 80%
- 국가암정보센터 서비스 만족도 95%
- 암 검진 인지도 90%
- 암 정보교육관 개설

∎국가암지식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암정보 제공

∎효과적인 암 홍보

체계적인 

암 등록 및 

관리평가

- 국가 암발생통게 산출기간 단축

- 암발생통계 국제공인 확대

- 국가 암 관리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암 발생통계의 세계적 수준 달성

∎국가암관리 모니터링·평가 상시적 운영

* 각 세부과제에 대한 개별 추진 계획과 담당부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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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노동부의 암 질환 관리

고용노동부의 2010년 백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책 및 사업은 주로 

협착·전도·추락 등의 사고성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 추진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폐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직업성 암 

예방에 특화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 작업장 내 위해물질 노출 관리 관련 사업과 직업성 질환 관

리 사업이 있는데, 이는 직업성 질환 전반에 관한 사업이고 암에 특화된 사업은 석

면과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 수립을 위하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몇 가지 외에는 특

별히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위해 물질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직업성 

질환 관리 사업 중에 직업성 발견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암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암 관련 정책 및 사업으로 분류

하였다. 따라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사업 내용 중 위해물질 노출 관리와 직

업성 질환에 관한 사업을 요약·정리한 표 12는 넓은 의미에서 암 관련 사업에 해당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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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내용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

화학물질 관리

-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전달체계 개선 추진

- 사업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 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작업환경 관리 - 작업환경측정 이행 확행 지도 및 결과에 따른 직업환경 개선지도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

강장해 예방

- 석면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

- 석면 제조, 사용 및 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

원

- 유해 직업환경 개선

-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지원

  ·소규모사업장 직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제공

  ·소규모업체 밀집 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상

담 등 제공

- 근로자 건강 증진

- 직업병 역학 조사

- 화학물질 유해 및 위해성 평가

산재예방시설 융자
- 산업재해에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클럽사업장 조성 지원 -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시설개선 지금 지원

연구사업*
- 직업병 감시체계 연구 용역

- 직업성 암(폐암, 악성중피종, 조혈기계암) 감시체계 연구 용역

(2001-2011년)

표 12 노동부의 암 질환 관련 사업 

* 직업성 암 감시체계 연구의 경우, 2011년 11년간의 연구가 종료되는데, 연구의 결과가 정책에 반

영되어 직업성 암 감시체계가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09; 고용노동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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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환경부의 암 질환 관리

국내 환경 보건정책 추진 경과를 보면, 90년대에는 위해성 평가, 독성평가, 건강

영향평가 관련 연구들이 학술과제로서 시행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내분비계 장

애 물질의 유해 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화학 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위해 우려 

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대응사업 등 기반 사

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 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을 위하여 「환경보건

10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르렀다. 이는 본격적인 통합적, 사전예방적인 환

경정책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을 수립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 기조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

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하고 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위해도를 줄이

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 구제대책 마련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

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방정책을 수립,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21)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첫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성 질환을 

조사·감시 및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인체노출 감시체계 구

축, 환경노출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이들을 위한 환경 서비

스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1) 환경보건종함계획서에서는 이를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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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구현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1
조 4에 규정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

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4>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13 환경보건종합계획 관련 법령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의 주요 추진과제 중 환경성 암  관련 과제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환경성 암에 특화된 

과제는 석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나 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관리와 환경성 질환 관리 사업 등을 암과 관련 있

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14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추진 과제 중, 국제보건기

구(WHO)가 ‘환경성질환부담 산정을 위한 질병분류와 환경요인’에서 제시한 ‘신생

물과 관련된 환경요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신생물과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수질위생, 실내대

기오염, 외부대기오염, 화학물, 기타 지역사회요소, 방사능, 직업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위의 요소는 신생물이 아닌 다른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정책 

또는 사업과제들은 환경성 암에 특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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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 환경성질환 추적, 감시체계 구축

- 생태계 중 유해물질 감시, 관리

환경성질환 피해 

구제 체계 마련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 환경오염우려지역 건강피해자 사후관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도입,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 환경성 석면질환 치료,예방 및 관리대책

- 기타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대책

환경유해인

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

감

매체별 환경유해

인자의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먹는 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의 

예방관리

-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나노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자파로 인한 위해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 평가에 의한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강화

유해 중금속 

관리 대책

-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

- 납 및 카드뮴 관리대책

- 비소 등 기타 유해 중금속 관리대책

환경오염 민

감게층 및 

취약지역 대

책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

- 폐광지역 환경보건대책

- 산업단지지역 환경보건대책

-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

응기반 마련

대기, 수질환경 및 

화학물질 거동 변

화에 따른 환경보

건대책

-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건가영향평가 및 대응

- 물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대응

- 화학물질 거동변화에 따른 인체, 생태 영향 평가

환경보건

기반 선진화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개발사업의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 지역사회 기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환경보건 연구

개발 기반 강화

표 14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중 암 관련 정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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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암 관리 관련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 암 관련 예산 현황

§ 일반회계

복지부 2011년 총예산 20,940,663 (백만 원) 중 보건예산은 5,376,807 (백만 원)
이고, 보건예산 중 4,647,142 (백만 원)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고, 729,665 
(백만 원)이 보건의료 예산에 해당하며 이 중 암 관련 정책 예산은 다음과 같다.

대항목 중항목 세부항목 예산

공공의료확충 지방대병원 특화 육성 지방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장비지원 1,500
암 및 희귀질

환 지원
국립암연구소

국립암연구소 운영* 48,063
원폭피해지원자 지원 5,608

표 15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암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국립암연구소 운영비 중 28,710백만원은 암연구개발비, 나머지는 인건비 및 관리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예산 128,772 (백만원) 중 국민건강증진계정 예산은 

17,560 (백만원)이고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692,828 (백만원)
이며 이 중 암 관련 예산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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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중항목 세부항목 예산

건강증진

조사연구
건강증진조사연구 정책/일반/예비 연구과제 2,055

국민건강

생활실천

금연사업

학교흡연예방교육 2,601
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 등 14,333
금연 홍보 6,660
군인,전의경 금연 지원 1,000

절주사업 음주폐해 예방 관리 1,460

암 및 

희귀질환 

지원

암 예방관리

암정보 및 통계 관리 2,853
암예방 홍보 1,324
말기암환자전문기관 확충 및 운영지원 2,330
암역학조사 92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 2,055
암조기검진지자체 보조 21,430
암환자 의료비지원 25,655

지역암센터운영 지역암센터 건립 및 운영 881
암 연구 국제협력 국제암연구소회원가입 1,300

표 16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암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고용노동부 암 관련 예산

2008년 예결산 내역을 보면 산재예방에 사용된 예산은 고용노동부 일반 회계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그 외 특별 회계에서 직업성 질환 예산 일부가 직업성 암

과 관련이 있다. 아래 표17의 예산은 전체 직업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암 관련 예산은 이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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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 관련 예산 내역

일반 회계 894,427 15,500 산재예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3,717 6,200 건강진단비, 진폐사업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7,469,051
179,290 산재예방*
95,750 산업재해예방융자

664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 개발

표 17 2008년 고용노동부 예산 중 암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클린사업장조성,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안전의식제고 교육홍보,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

력,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

 환경부 예산

§ 일반회계 예산

2011년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다양하

게 계획되어 있는 반면, 환경성 질환 (환경성 암 포함)에 특화된 예산은 한 가지 영

역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8은 2011년 환경부 예산안 중에서 수질, 토양, 대
기 내 유해물질 관련 사업과 환경 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약·정리한 것이

나, 앞선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표에 정리된 예산은 암에 특화된 사업만을 포함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암 관련 사업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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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세부 항목 예산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지원

먹는 물 관리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대책

토양환경보전대책*
토양, 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R&D)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951
896

20,880
6,589

14,000
5,056

수질개선시설 확충 

및 지원

공단폐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오염감시체계구축운영

산업폐수완충저류시설

산업수질관리체계 선진화

219,517
41,238
7,265

31,920
2,360

폐기물 에너지화 등

을 통한 자원순환체

계 구축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폐기물 유해성 평가 관리체계 선진화

RFID 기반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구축

2,552
936
595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지원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연료 환경성 평가

대기물 유해물질 관리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사업

130,569
8,111

14,745
18,362

446
2,320

16,815

환경정책, 기술개발 

및 환경보건대책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석면관리종합대책

화학물질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생활공해 관리

3,667
2,009
3,546
4,769

386
6,625

환경연구 및 

교육기반 조성
환경보건조사연구 5,96322)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향환경 보전대책, 산업단지 오염실태조사 등

표 18 2011년 환경부 예산 중 암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22) 2010년 예산 6,277(백만 원)에서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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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

일반회계의 석면관리종합대책 예산과 별도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2011년 

예산 운용 계획을 보면 사업비로 11,750 (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

는 사업 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 신고센터 운영이다. 석면피해 

신고센터 운영비에는 건강영향조사, 석면관리수첩 발급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

다. 이 같은 기금 운용 계획 역시 석면으로 인한 암 발생 예방에 특화된 사업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석면 피해 발생자에 대한 사업비만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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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암 관련법과 정부 조직

3.2.1. 국내 암 관리 관련 법률 현황

국내에서 암 관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암관리법」

을 기본으로 하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환경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발암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법률로 모아지지 못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로 나뉘어져 있다. 특정 발암물질과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

해구제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중심으로 다

루고 있으며, 암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관련된다. 

 「암관리법」

국내에서 암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국립암

센터법」과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암관리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법」은 2011년 6월 1일자로 「암관리법」으로 내용이 흡수되면서 폐

지23)되었다. 이는 “법률 간소화”24)를 목적으로 2010년 5월 31일 「암관리법」이 

전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국가 암 관리와 관련한 기본 법령은 

「암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국립암센터법」 폐지법안은 2010년 5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되었다.

24) 「암관리법」 2010.5.31. 개정안의 ‘개정이유’에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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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내 용

법령 암관리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고시

및

규정

구분 이  름 근  거

고시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암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표 19 국내 국가 암 관리 근거가 되는 기본 법령

또한 「암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실시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암정복추진연구개

발사업 처리규정」 등 고시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암관리법」은 모두 5장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르는 25조로 구성된 시행령과 19조로 구성된 시행규

칙이 있다. 「암관리법」은 제1조 목적에서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

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법률은 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에서는 ‘암관리’를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 검진사업, 암환자 등록, 역학조사 등 암 연구사업, 
중앙 및 지방의 암 등록본부의 지정과 운영,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등을 다

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과거 「국립암센터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와 기관의 설치, 

조직, 임원 및 이사회, 관리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 보칙에서는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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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암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서는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지원하거

나 자문하기 위하여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암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법률이 규

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지극히 ‘의료중심’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실상 「암관리법」은 암 검진을 포함한 진단, 암 등록, 치료와 기

술 개발, 암 치료서비스의 제공, 완화의료까지 ‘의료중심’ 영역의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다. 법률의 목적에서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

적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범위를 축소시켜 

두고 있다. 
둘째,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발암 원인에 대한 관리’가 없

다. 발암물질의 목록과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 예방’과 관련한 내용이 「암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직접

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타 부처와의 관계 설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환경부, 고용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관계에서 암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협력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암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25)으로 위상이 

정리된 것과 관련된다. 
넷째, 암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의 일관된 기준을 담지 못했다. 발암물질

의 원인 제공자와 국가에게 암 치료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기

준이 없다. 
이와 같은 특징은 결국 국가 암 관리가 「암관리법」 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암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25) 「암관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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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 암연구사업

     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1조 암검진사업

     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제15조 암정보사업

     제16조 역학조사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

역암센터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

부의 지도․감독 등

     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4절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제20조 완화의료의 대상자

     제21조 완화의료사업

     제22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4조 완화의료의 신청

     제25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제26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8조 정관

     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30조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 임원

     제32조 이사회

     제33조 원장

     제34조 직원의 임면

     제35조 직원 겸직

  제3절 관리․운영 등

     제36조 재원

     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39조 사업연도

     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1조 결산서의 제출

     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제45조 「민법」등의 준용

제4장 보칙

     제46조 비용지원

     제47조 지도․감독

     제48조 청문

     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0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부칙

표 20 「암관리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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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이 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22일 시행된 비교적 최근의 법

률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환경부’26) 소관의 법령이다. 이 법은 모두 6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

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1조(목적))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도 이 법률이 국가 암 관리 사업과 관련해 주목을 받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우선, 법 제6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책임지고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

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과 ‘환경유해인자가 국

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과 관련한 질환에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이다.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미칠 영향을 예

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는 명시적 선언을 했다. 또한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제17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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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대상을 ‘어린이 용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에 영향

을 주는 유해인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 물질과 관련한 생산 및 판매, 
회수 등에 대한 권한 (제24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국가 암 관리 중에서 예방과 관련한 방향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건강유해물질로부터 사람들의 권리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환경보건법」이 갖는 한계도 명확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제3조)고 제한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환경보건법」 제정을 앞두고 논의하던 2007년 당시 시민사

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논평27)에 잘 정리되어 있는

데, 이 논평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① 환경부 외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환경보건관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

영되지 못했으며, ② 환경보건관리 구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고, ③ 환경성 질환 대책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못

하며, ④ 환경보건종합계획과 환경성 질환 심사 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환
경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⑤ 환경보건정

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 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충분

하지 않으며, ⑥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대로 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현재 법령이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암 관리’와 관련한 

27) 민주노동당 논평, 부처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 미비한 ‘반쪽짜리 환경보건법’안, 환경부의 「환경
보건법」 입법예고에 부쳐, 200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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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이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5조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제16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제22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의 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5장 보칙

     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제27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30조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부칙

표 21 「환경보건법」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 고용노동부 관할의 법률로 1981년 12월 31일 제

정,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두 9장 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함”28)을 목적으로 한다.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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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노동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보건법」이 노동현장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제

5조), 근로자의 의무 (제6조)를 규정하면서 제2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로 노

동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와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서 다룬 내용은 작업장

의 환경과 관련하여 암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가 취해야 하며 (제24
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관리해야 하고 (제
39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행성과 위험성을 조사해야 하며 (제40조), 사업주는 사

업장에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제4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작업환경측정 (제42조)과 노동자의 건강진단 (제43조)에 대한 사업주의 의

무를 두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 (제43조의2)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을 담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인 조항29)을 상당

히 포괄하고 있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할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 또한 건강과 작업장 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소극적30)이라는 한

계가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를 보호하

29) 노동사업장 안에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이나 이
를 ‘함유한 제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기준과 범위는 결국 사
업주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사업주의 의무를 느슨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와 같은 예외적 조항이 많다.

30) 이와 관련해 작업중지(제26조)와 역학조사(제43조의2)에 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역학조사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장에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역학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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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산업안전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직업성 암 예방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암 발

생 사후의 문제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에만 의존할 뿐,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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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4조 (정부의책무)
   제5조 (사업주의의무)
   제6조 (근로자의의무)
   제8조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공표)
   제9조2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제10조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부착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16조 (보건관리자등)
   제17조 (산업보건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등)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변경절차)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준수등)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 (보건조치)
   제25조 (근로자의준수사항)
   제26조 (작업중지등)
   제27조 (기술상의지침및작업환경의표준)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제29조 (도급사업시의안전·보건조치)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제33조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등의방

호조치등)
   제38조의2 (석면조사)
   제38조의3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준수)
   제39조 (유해인자의관리등)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

제5장 근로자의보건관리

   제42조 (작업환경측정등)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
   제43조 (건강진단)
   제43조의2 (역학조사)
   제44조 (건강관리수첩)
   제45조 (질병자의근로금지·제한)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제한)
   제47조 (자격등에의한취업제한)

제6장 감독과명령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등)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제8장 보칙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 (재해예방의재원)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
   제63조 (비밀유지)

표 2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보건관리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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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물질 관련 법률 등

발암성물질 (carcinogen)이란 인체에서 종양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인체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31)은 물론, 증거는 제한되더라도 동물실험에서는 충

분한 증거가 있는 수준 이상의 물질32)까지를 포괄한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발암성

물질을 관리하는 법률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관 부처도 다양하다. 

관리 대상 소관부처 관련 법령 명칭

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해․위험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비료․사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의약품, 마약, 
화장품,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약사법, 마약류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방사성물질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고압가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담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석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표 23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관리와 관련한 법률

그런데 이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내용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와 평가, 관리와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의 작성 및 공개 등을 다루고 있어 발암

성물질 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대상

범위를 다른 법률과 겹치지 않게 설정함에 따라 범위가 매우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지도 못하고 있다. 

31)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기준에서 Group 1으로 분류
32)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기준에서 Group 1, Group 2A, 2B급으로 분류. IARC에서는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을 Group 3,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을 Group 4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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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유행화학물질관리법」이 발암성 물질을 관리하는데 적

합하지 못하며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검토하여 보고서 (김경민, 이동영 2010)를 냈다는 점을 주

목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발암성 물질의 관리체계의 문제로 우선, 통합적 관리체계

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포함된 발

암성 물질들이 개별법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

어 있으며 공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

게 개별법에 의해 분산 관리되는 상황에서 발암성물질의 관리 역시 개별법에서 관

리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포함될 뿐, 별도의 분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발암성 물질 목록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2010년 1월 시민

사회단체인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목록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하여 등재기준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별 법률에서 다루어지

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아 외국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33). 이는 자연적으로 발암성물질의 

목록과 유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반영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

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하여 부처별 중점관

리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처 간 통합적 관리체계를 다음의 그림 9와 같이 

33)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에서는 벤젠을 그 예로 들었다. IARC에서는 벤젠을 Group 1에 포함되는 
발암물질로 확인하여 분류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
템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Group 2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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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그림 9 발암성물질 통합 관리체계 방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초청 간담회 결과 - 김경민, 이동영. 2010.8.)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발암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만들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와 별도로 특정 발암물질로 인해 암이 발생한 피해자

를 지원 (또는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환경부가 관할하는 「석면피해구제

법」(환경부)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 그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제1조 목적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석면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

암, 석면폐증 등으로 규정34)하였다. 따라서 해당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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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

급여35)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그들의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36)으로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을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자37) 중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인정되어 등

록된 자38)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부의 암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호지킨임파선

암, 연조직육종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만성림프성백혈

병,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규정39)하고 있지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악성종양’을 

포괄적으로 인정40)하고 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해서는 ‘암’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41)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엽제 환자

로 판정되어 등록된 자와 가족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타 법률, 특히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의료서비스,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이외 특정한 원인으로부터 암이 

발생한 경우, 특히 그 원인이 국가와 관련이 있어서 책임져야 할 경우 별도의 지원

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지원 내용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이 각기 여러 부

처로 각기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 수준과 급여 내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

34)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의 2호
35)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3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3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3호
38)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40)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41)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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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등에 대하여 기준이 없다. 
이는 향후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비롯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을 2012년에 

추진하겠다42)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한 건

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43)되어 온 것이며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가지고 환경부와 이 문

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42) 환경오염피해 구제 ‘길’ 열리나, 환경일보 2011년 11월 7일 기사

43)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 시급, 동아일보, 1991년 3월 1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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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내 암 관리 조직 및 현황

 암정복추진기획단

국내에서 암 관리 사업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은 ‘암정복추진기획단’과 ‘국
립암센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 ‘암정복추진기획단’은 국립암센터가 개원하기 

이전인 1996년에 만들어진 ‘암정복 10개년 계획 (1996-2005)’에 근거하여 설

치되었다. 당시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이 국립보건원에 있었으나 2000년 국립

암센터가 설립된 이후 그곳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 이후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림 10 암 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자료: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ncc.ncc.re.kr)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스스로 목적을 ‘암 발생의 획기적 감소와 생존율 향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암기반기술전문위원회’, ‘암실용화기술전문위원회’, ‘암임상전문위

원회’, ‘암관리역학연구전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 28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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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과명 직위 성명 소속및직위 

- 단장 이승훈 국립암센터연구소장 

당연직 권준욱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장 

암 기반기술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왕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김인산 경북대학교의과대학교수 

위원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위원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교수

위원 최경호 국립암센터 특수암연구과 선임연구원

위원 최의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위원 홍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암 실용화기술

전문위원회

위원장 서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김인후 국립암센터 융합기술연구부장

위원 박영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믹스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위원 성영철 포항공과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교수

위원 송수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한정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위원 홍경만 국립암센터 분자종양학연구과 책임연구원

표 24 암정복추진기획단 제8기 위원 구성 (임기: 2010.8.1. ~ 2012.7.31.)

 그림 11 암정복추진기획단 비전과 전략

(자료: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ncc.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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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과명 직위 성명 소속및직위 

암 임상연구

전문위원회

위원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남병호 국립암센터 임상연구대외협력실장

위원 정혜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김시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정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위원 정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암관리·역학

연구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건사업단장

위원 이덕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위원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위원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자료: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ncc.ncc.re.kr)

그러나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주요한 역할은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인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암 예방보다는 기술 중심의 임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추

진단에서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238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895억 3천9백
만 원의 연구비를 집행했다. 연구과제 건당 약 7,200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2007
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50%가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100
억 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었고, 2011년에는 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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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암정복추진기획단 연구과제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ncc.ncc.re.kr)

그림 13 2011년 연구과제별 연구 집행 내역

(자료: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ncc.ncc.re.kr)

그러나 ‘암 예방 및 관리 연구’는 매우 비중이 적다. 2011년의 경우 총 129개 

과제 중에서 예방 및 관리 연구는 7개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의 2.9% 만이 투입되

었다. 반면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연구는 전체 연구비의 56.6%가, 암과 관련



PHI 연구보고서 2012-0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63 >

한 기술적 연구인 ‘미래도전연구’에도 예산의 35.7%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암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의 방향을 임상연

구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기술적 연구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나 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서

비스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 암 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예산이 100억이 넘는 규모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추진기획단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점

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립암센터

국내 암 관리의 대표적 기관은 2000년 3월 설립된 ‘국립암센터’이다. 암센터는 

부속병원 이외에도 연구소와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이중 ‘국가암관리

사업본부’는 「암관리법」에 근거해 위임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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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립암센터 조직구성도

국가암관리사업본부에서는 국가암등록사업과 국가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을 담당한다. 그밖에도 암검진사업과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도 담당한다. 암등록 사

업은 중앙암등록본부와 지방암등록본부를 운영하여 ‘국가암등록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또한 암정보센터는 암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과 전

화상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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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통계시스템

그림 16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러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역시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예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금연, 식이, 음주, 신체활동, 건강 체중, 감
염, 직업성 암 등 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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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가암정보센터 예방 및 검진 내용의 구성

한편, 국립암센터의 암 연구소도 예방보다는 항암제 등 치료법 개발에 치우쳐 있

다. 예방과 암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분야는 주요 연구 분야로 포함되어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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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국립암센터 연구소의 연구 내용 

(자료: http://ncc.re.kr/ri/intro01.jsp) 

 발암물질 관리 및 기타 관련 기관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는 각 부처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두어 관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정보가 교류되거나 공유되는 체계는 별도로 갖추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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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특성 검색 분야 자료의 형태 자료 출처

미국 환경보호청

통합 위해정보 시스템

(US EPA IRIS)

약 500종에 대한 유

해성 및 노출량-반

응 정보에 대해 집

약적으로 수록

Chronic Health 
Hazard Assessments 
for Noncarcinogenic 
Effects

웹기반 자료

http://cfpub.epa.go
v/ncea/iris/index.c
fm?fuseaction=iris
.showSubstanceLi
st 

미국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약 180종에 대한 독

성정보 및 독성참고

치 (RfD, RfC) 제공 

Health Hazard 
Information 웹기반 자료

http://www.epa.go
v/ttnatw01/hlthef/
hapindex.html 

표 26 독성 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정보제공 시스템 이름 관리 기관 제공 사이트 제공 내용

K-CIC (KOSHA Chemical 
Information Center)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http://www.kosha.
or.kr/bridge?menu
Id=69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
NCiS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 국립환경과학원

http://ncis.nier.go.
kr/ncis.jsp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배출량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ncis.nier.go.
kr/triopen/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http://www.nema.
go.kr/hazmat/main
/main.jsp

화학물질의 폭발, 
화재위험성 정보

독성정보제공시스템 

Tox-Info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http://toxinfo.nifds
.go.kr/Index

독성정보, 중독정

보, 상품정보

표 25 발암 관련 물질 정보 제공 시스템

환경부는 독성 및 발암력 정보와 관련한 외국의 정보원을 정리하여 지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

침」의 ‘별표 16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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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특성 검색 분야 자료의 형태 자료 출처

미국 Health Advisories
약 200종에 대한 독

성참고치

(RfD) 제공

Health Advisories 웹기반 자료

http://www.epa.go
v/waterscience/crit
eria/drinking/dwst
andards.html#orga
nics

EU RAR
(European Union Risk 
Assessment Report)

약 120종에 대한 노

출량-반응 평가 자

료 제공

Human Health: 
Dose-response 
assessment

문서화된 자료

http://ecb.jrc.ec.eu
ropa.eu/document
ation/  

세계

보건

기구

대기 기준치 

가이드라인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

약 30종에 대한 대

기 기준치 설정과정

에서 사용된 기준치 

제공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Health : 
Guidelines

문서화된 자료

http://www.euro.w
ho.int/air/activities
/20050223_3 

먹는물 기준치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Drinking-
water Quality)

약 100종에 대한 먹

는물 기준치 설정과

정에서 사용된 기준

치 제공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Health : 
Guideline value 또는 

History of guideline 
development

문서화된 자료

http://www.who.in
t/water_sanitation
_health/dwq/gdwq
3rev/en/ 

국제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각종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영향, 발암영향 

정보 제공

Health effect 문서화된 DB
http://www.iarc.fr/
en/websites/index.
php 

(자료: 환경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6)

한편, 사업장 및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구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암 예방과 

관련한 활동이나 사업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질병예방에 대

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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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표 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최근 암을 비롯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세우자는 검토가 진

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 (민주

당)은 ‘환경보건진흥원 설립’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환경보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을 취지로 

밝히고 있다44). 
이러한 검토는 명백한 ‘환경성질환’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관이 설립될 경우 암 관리 사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암 예방’은 「환경보건법」에서, ‘암의 진단과 치료’는 「암관리

법」으로 분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4) 메디컬투데이 기사, “환경성질환 1000만명... ‘환경보건진흥원 설립된다’”,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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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현행 국가 암 관리 정책 및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기검진이나 치료에 비해 

일차 예방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문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암 예방,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어렵다. 발암원

인 제공자로서 사업주나 국가의 책임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가 암 관련법에서 구체

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첫째 보건복지부는 흡연 같은 생활습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유해물질 관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 관리는 노동부와 환경부에서 분

담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암 관리 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일차 예방

보다는 진단 및 치료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관리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들의 ‘건강’ 연계성은 불분명하다. 또한 암 유발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유해물질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능 또한 약하다. 
셋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현실에 

맞는 근거 구축을 위한 투자가 적다보니 특히 예방에 대한 학술연구가 불충분하고, 
결국 근거 기반 사업들은 대부분 치료 위주가 된다. 
넷째 국가 암 정책 수립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부족하며,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현재 암 발생 통계와 

암 예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할 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직업 및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파편적이며, 생활 환경이나 작업장에서 직접적인 도움

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 취약계층은 위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이 더욱 높지만, 환경 정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보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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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으나, 일부 암검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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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동향

4.1. 국제기구의 권고와 전략

4.1.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는 

‘암 예방 및 관리 결의안 (WHA58.22)’을 의결했다. 이는 암이 인류 건강과 안녕 

상의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

지 포괄적인 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회원국과 WHO 사무총장에 

대한 요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국은 암의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개

선을 목표로 하면서,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적합한 포괄적인 암 관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WHO와 협력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방, 조기발견, 진
단, 치료, 재활과 완화의료에 대한 근거 기반 전략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면서 공

평한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 실행의 영향을 평가해

야 한다.
(2) 회원국은 암의 국민적 부담, 자원 가용성, 암 예방과 관리, 완화의료 프로그

램을 위한 보건체계 역량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회원국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결과 지향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적과 목표

치를 가진 국가 암 관리 프로그램을 기존 보건 체계 안에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진료의 전 범위에 걸쳐, 근거에 기반하고 지속 가능한 조치들을 확인해야 하며, 예
방 전략의 촉진에서 일차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인구집

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원을 최선으로 이용해야 한다.
(4) 회원국은 종양학과 여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에서 암의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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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기술적 장비들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틀을 짜야 한다.
(5) 회원국은 회피 가능한 폭로, 특히 작업장과 환경에서 화학물질과 담배 연기 

노출, 일부 감염성 병원체와 이온화 및 태양 방사능 노출에 의한 암에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6) 회원국은 자원 수준이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률이 높고 비용 효과적인 중재

로 다룰 수 있는 암들, 이를테면 자궁경부암과 구강암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암
의 부담과 원인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학술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7) 회원국은 (해당하는 경우) 암 예방, 조기 발견, 완화의료, 관리 전략에서 전

통의학과 치유를 포함하는 연구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8) 회원국은, 암 관리의 기획과 실행, 평가 단계에서 정부, 비정부기구, 환자와 

가족 단체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대표하는 모든 핵심적 이해당사

자들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9) 회원국은 예방, 진단, 치료 술기와 선택지들,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특히 암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0) 회원국은 암 예방, 관리와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를 지

원하는, 결과와 과정 지표가 포함된 적절한 정보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11) 회원국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암 예방 및 관

리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요인에 대한 

폭로, 담배 사용, 불건강한 식이, 해로운 알코올 사용을 포함하여 비 전염성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WHO의 통합적인 건강 증진 및 예방 전략 도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서명과 비준, 승인, 공식

적인 확인 혹은 가맹을 고려해야 한다.
(13) 회원국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WHO의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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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원국은 필수 의약품, 기술, 진단 및 백신의 전국적 제공에 대한 WHO 
전략을 활용하여 암 치료와 완화의료에 대해 지역 상황에 맞도록 비용 효과적인 최

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완화의료의 경우 ‘국가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연

합’의 제 2차 국제정상회의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15) 회원국은 WHO와 국제 마약 관리 위원회의 국제협약과 권고에 따라, 효율

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 하에서 아편성 진통제의 의학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

다. 
(16) 회원국은 (해당하는 경우) 기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용한 전통의

학과 치유의 안전과 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
(17) 회원국은 암 등록 체계를 포함하여, 암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적정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특히 보건 인력자원과 관련하여) 보건 

체계 인프라를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18) 장기간 및 고강도의 발암요인 노출을 경험한 이들과 환자의 친지들을 포함

하여, 고위험 집단을 위한 암 관리 계획과 실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WHO는 이러한 결의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지침을 2007년에 발간했다.45) 이
는 ① 기획, ② 예방, ③ 조기 발견, ④ 진단과 치료, ⑤ 완화의료, ⑥ 정책과 옹호

라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① 1단계 기획 : 우리는 어디에 있

는가, ② 2단계 기획 :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③ 3단계 기획 : 거기에 어

떻게 이를 수 있는가”의 3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성되며, 이후 실행 1단계 (핵심 프

로그램), 실행 2단계 (확장 프로그램), 실행 3단계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다. 
이 중 예방 모듈을 살펴보면, 여타의 만성질환과의 공통위험요인으로 담배 사용, 

알코올 사용, 과일과 야채 섭취 부족 같은 식이 요인, 신체 비활동성, 과체중과 비

45) World Health Organization. Cancer Control: Knowlege into Action. WHO Guide for Effective 
Programmes. Genev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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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암요인으로 자외선과 이온화 방사선 같은 물리적 

발암인자,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플라톡신 같은 화학적 발암인자와 석면 등의 

파이버,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발암인자를 적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3단계의 기획단계에 따라 환경 및 직업성 발암요인의 예방 접근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단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상황 진단

(1) 위험요인 평가

 ① 환경성 발암요인: 수입/생산/유통 화학물질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발암 인자 확인. 
직접적․간접적 폭로를 별도 고려

 ② 직업성 발암요인: 공식적, 비공식적 작업장에서 산업 및 농업 발암성 물질의 사용

을 확인하고 여기에 노출되는 노동자 규모 추정

 ③ 방사능: 작업 환경과 가정환경, 개인 행태 (일광 시 야외 활동 등) 고려

(2) 암 예방 조치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평가 활용

2단계: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 목표 설정

(1) 원칙

․가장 고위험군이라 중재의 혜택이 가장 큰 인구집단에 중재 초점

․개인별 위험이나 잠재적 편익에 관계없이 전체 인구집단에서 위험 축소에 노력 

(2) 내용

 ① 환경성 발암요인 폭로 감소: 화학적으로 유발된 암을 확인하고 발암성 화학물질 폭

로를 근절하거나 감소시키는 법적 프레임워크 확립. 구체적 청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인식 증대. 기존 정보원 접근성 증대46) 
 ② 직업성 발암요인 폭로 감소: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발암 위험에 대한 

체계적 평가. 덜 유해한 물질로의 대체. 인간 폭로를 감소시키는 기술적 조치

 ③ 방사능 폭로 감소 - 대중 연간 1mSV, 직업적 노출 연간 20mSv

46) 관련된 국제 협약에는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SAICM, ILO 직업성 암 협약 No.139 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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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기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 수단

(1) 원칙

 ① 초점 선정: 관련된 활동을 정부 부처들 사이에 조정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하며, 대
중 정보를 증진하고 핵심 집단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국가적 focal point 선정 필요

 ② 핵심 위험요인과 핵심적 중재를 선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

(2) 내용: 그림 19~그림 21

그림 19 환경성 발암요인 폭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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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직업성 발암요인 폭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계적 접근

그림 21 방사능 폭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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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성 암 협정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1974, C 139) 

이는 암 예방과 관련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조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으로, 
한국은 2011년 11월에 이를 비준했다. 협약에는 직업성 암 예방과 관련된 핵심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 비준국은 직업성 폭로가 금지되거나 통제가 필요한 발암 물질이나 요인을 주

기적으로 결정해야 함

 2조 - 비준국은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과 요인을 비 

발암성 물질이나 요인, 혹은 덜 해로운 물질이나 요인으로 대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발암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 숫자와 폭로 기간/정도는 안전 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함

 3조 - 비준국은 노동자들을 발암 물질이나 요인에 대한 폭로위험에서 보호하기 위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적절한 기록체계를 마련해야 함

 4조 - 비준국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관련

된 위험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5조 - 비준국은 노동자들의 폭로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을 감독하기 위해 의학적 검

진과 여타의 조사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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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아스투리아스 서약 (the Asturias Pledge)

2011년 3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주최한 국제학

술회의가 열렸다. 암, 환경, 직업 보건 및 공중보건의 최고 전문가 100인 이상이 

모여 암 예방에서 작업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서약을 채

택했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호 정책 영

역에서 맞닥뜨린 가장 커다란 도전 중 하나”라고 명시하면서, 이미 알려진 예방 가

능한 환경 및 직업성 암 원인을 다루고, 현재의 암 발생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암 관리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명시한 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 국가 암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 및 직업성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환경 및 직업성 발암요인에 대해 전국적, 국제적 기준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WHO - 암의 일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노력을 이끌고, 암의 일차 예

방에 대한 환경 및 직업적 중재의 영향을 평가하며, 근거 기반중재의 도입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개발과 일차 예방 조치의 도입을 위해 국가 및 국제기관들

의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

 시민사회 - 발암 위험을 높이는 관행과 과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교육을 시

행하며, 환경 및 직업성 암의 효과적인 일차 예방을 도입하기 위한 기금조달을 옹

호

 산업 및 민간부문 - 환경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대책과 연구를 지원하고 도입

하며, 직업성 위험과 노동자 폭로의 저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기여하며, 알려진/잠
정적인 발암물질에 대한 폭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며,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작업

현장에서 접하는 위험에 대해 더 잘 알려주고 그들을 발암물질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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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국제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2006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화학물질 관리 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ICCM)는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기본틀로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을 채택했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준비 위원회가 개발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목표 달

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환경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

리하기로 결의했었다 (그림 22). 

그림 22 SAICM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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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CM은 그 포괄적인 관점, ‘2020’년이라는 원대한 목표, 다양한 이해당사자

와 부문의 참여, 최고 정치적 수준의 지지, 지속가능성 이슈로서 화학물질 안전성

에 대한 강조, 자원 동원의 제공, 핵심적인 정부 간 기구들의 공식적 지지와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SAICM이 담고 있는 5개 핵심 주제 영역은 ① 위험 감소, ②
지식과 정보, ③ 거버넌스, ④ 역량 배양과 기술적 협조, ⑤ 불법적 국제 밀수 등이

다. 
2009년에 발행된 ‘SAICM 실행 기획 개발을 위한 지침’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

성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개별 단체 수준에서 SAICM 실행 기획을 개발하기 위

한 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기획 개발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다양한 부문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조정 기전과 조직적 

고려를 확립하고, ② 국가의 인프라와 역량을 평가하며, ③ 국가 수준의 SAICM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④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방법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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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의 사례

4.2.1. 2008-09 President Panel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권고

암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미국의학계가 기여한 바는 실로 막대하다. 기초연구

에서 진단,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가 암과 관련하여 엄청난 자원을 투

자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접근방식과 성과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던 다양한 문제

의식들이 공유되면서, 1994년에는 다양한 공중보건 전문가와 시민들, 노동 및 환

경단체, 여성주의 그룹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한 ‘암 예방 연합 (Cancer 
Prevention Coalition)’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국가적 암 관리 정책을 비

판하면서 2003년 “암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자 (Stop Cancer Before It 
Starts)”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1970-2003년 동안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예산이 30배나 늘어났지만, 암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과 무관한 암, 어린이의 암이 증가했으며 

흑인들에게서 초과발병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했다. 이들은 기존 기득권 집단이 

암 관련 의사결정과 연구를 독점하면서 예방과 관련한 연구가 최소화되고, 회피 가

능한 직업성․환경성 발암요인이 경시되며, 시민의 알 권리가 거부되고 기업 편향

적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차 예방 강조로 암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캠페인의 기본원칙으로 ① 자기 이해로 만들

기, ② 스스로 역량강화, ③ 알 권리, ④ 환경정의 네 가지를 제시했고,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을 펴나가고자 했다 (Ebstein 2003). 
이러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비판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암 자문단 (President 

Cancer Panel)은 2008-09년 활동을 통해 “환경성 암 위험 감소시키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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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당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일

터와 주거 환경, 소비상품, 의학적 치료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환경성 

발암요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근거들을 정리하고,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에서 무엇

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각 개인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개괄

․ 미국에서 암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 추정

․ 환경요인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알려진 혹은 가능한 기전

․ 어린이의 특별한 취약성

․ 암의 환경성 원인에 대한 연구

․ 환경성 노출의 측정과 방법론, 평가와 연구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분류 문제

․ 환경오염물질의 규제

2부: 환경 오염물질의 원천과 유형

 1장. 산업 및 제조업에서의 오염물질 노출

 2장. 농업에서의 오염물질 노출

 3장. 현대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환경성 노출

 4장. 의학적 원천에서 비롯된 위해 노출

 5장. 군사적 원천에서 비롯된 오염물질과 기타 위해 노출

 6장. 자연계 환경성 위해 노출

3부: 환경성 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결론

․ 정책, 연구, 프로그램 권고

․ 개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권고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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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암에 대한 환경 영향의 총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이고 응집된 정책의제를 필요

로 한다.
 어린이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에 특별히 위험하며, 보호받아야만 한다.
 지속적인 역학연구, 여타의 환경성 암 연구가 필요하다.
 긴 잠복기를 가진 질병에 대한 환경 보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존의 규제는 강화되고 갱신되어야 하며,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

다.
 의학적 원천으로부터의 방사선 노출이 저평가되고 있다. 
 의학전문가들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할 때 직업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노동자들, 알려진 노출과 관련된 다른 인구집단들, 일반 대중은 환경성 암 위험에 

관한 지식의 완전 공개를 필요로 한다.
 군부는 그것이 야기한 독성 환경 노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더 안전한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한편, 정책,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한 권고는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는 이의 실행

과 관련된 미국 내 관련 단체 혹은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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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적 혹은 예방 지향적 접근이 환경오염에 대한 기존의 반응적 접근을 대체해야 

한다. (반응적 접근 하에서는,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

에 인간에 대한 위해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
2. 현재의 건강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해 작업장 화학물질과 여타의 노출에 대한 철저

하고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직업성 암 위험에 대한 이전의 추정치는 낡은 것으

로, 정부나 산업체는 이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보건 규제 기구와 사회적 인프라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환경 노출과 관련된 규

제를 집행하고 널리 알릴 책임이 있는 조직들은 책임 수행에 실패하고 있다. ① 정

치나 산업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더 통합되고 상호협동적이며 투명한 체계가 개발

되어야 한다. ② 단체 간, 국가 간, 규제 정책과 집행을 촉진하고, 연구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노출 측정과 규격에 대한 용어색인이 필요하다. ③ 미국은 발암물질 

분류에 관한 Globally Harmonized System이 소비자와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④ 대중, 연구자, 규제기구, 산업체, 여타 이해관계자

들 간의 정보 공유가 환경보건 규제 체계 임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⑤ 환경 및 

공중보건 옹호자들이 환경 암 연구와 정책 의제 개발, 정보 확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근거가 불분명한 영역, 특히 작업장 노출, 태아기 및 아동기 노출, 다세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역학 연구와 위해 평가 연구가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5. 개인적, 직업적, 인구집단 수준에서 더 나은 노출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

로운 연구 모형과 종말점 개발을 포함하여, 측정 도구 개발과 노출평가 연구가 촉진

되어야 한다.
6. 주거지의 라돈 노출에서 기인한 암 위험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으며, 더 잘 다루어져

야 한다.
7. 의학적 원천으로부터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 알려진/의심되는 발암물질의 노출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9. 의사들과 다른 의료관계자들은 규칙적으로 환자의 과거 및 현재 작업장과 거주 환

경에 대해 표준적인 병력의 일부로서 물어야 한다.
10. 공정 재설계를 포함한 ‘녹색 화학’ 이니셔티브와 연구를 추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신제품은 도입 전과 이후에도 연구해야 하며, 장단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11. 환경성 암 위험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노출을 줄이거나 제

거하게 하기 위해 공중보건 메시지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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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재 미국의 암 관리와 관련된 주요 주체의 동향

현재 미국의 암 관리 프로그램 (National Cancer Program)을 총괄하는 사령

탑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이다. 이는 1937년 

국립암연구소법에 따라 세워졌으며 1971년 암관리법에 따라 그 기능이 대폭 확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암과 관련된 연구를 기획/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관
련 인력들의 교육․훈련, 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방/진단/치료/재활과 환

자 및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① 조기 발견과 스크리닝, ② 발암과정을 예방하거나 저해하

는 약제나 백신 같은 의학적 중재 개발 (예, HPV 백신), ③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활습관 요인들의 이해를 포함한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가 주요 영역이

다. 
전체 NCI 예산의 약 2/3는 순수 연구비로 쓰이는데, 이를테면 2010 회계연도 

총 예산 50억 9,815만 달러 중 외부연구과제 (extra-mural research)에 

42.5%, 자체연구  (intra-mural)에 15.8%, 기타 연구에 7.2%의 예산이 쓰였다.47) 
하지만, 생물학적 기초 연구와 임상적 연구 외에 직업 및 환경성 요인에 대한 관심

은 크지 않다. 이를테면 누리집에서 ‘암의 원인과 위험요인’이라는 부분에 언급된 

요인들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림 23). 

47) National Cancer Institute. Cancer - Changing the conversation: The Nation's Investment in Cancer 
Research. An Annual Plan and Budget Proposal for Fiscal Yea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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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NCI 누리집 ‘암의 원인과 위험요인’ 

그렇지만, 정책적․학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요인들에 대해 FACT SHEET를 활용하여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잠정적 

결론을 제시해주는 것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인공감미료나 머리염색약, 
혹은 주택 내 라돈 노출과 암의 관련성 등은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고 관심 있

는 주제들이다.  
또한 NCI의 활동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암과 관련된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

게 다룬다는 점이다. 이는 암의 발병, 진단과 치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되며, 암으로 인한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사회적 목소

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1년 3월, NCI 내부에 ‘암 건강불평등 감소 센터 

(Center to Reduce Cancer Health Disparities, CRCHD)’를 설립했는데, 이
는 연구와 교육 훈련 영역에서 암과 관련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코디네이터

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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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국 NCI의 ‘암 건강불평등 감소 센터’ 페이지

민간 자원단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암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미국 암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 ACS)는 직업 및 환경성 요인의 중

요성을 등한시하고 생의학적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현재

도 예방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기검진과 담배, 식이, 운동 같은 생활습관 요인에 중

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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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암협회 누리집의 ‘건강 유지’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집에서 최소한 ‘알려진’ 발암요인에 대해서

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가정, 일터, 환경, 의학적 중재 과정 등에서 노출 위험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비소 (As)와 관련하여, 어떤 환경에서 비소에 

노출될 수 있고 건강영향은 무엇인지,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노출을 줄이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의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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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CS의 작업장에서 노출 가능한 발암요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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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캐나다 사례

발생 과정이 무엇이든,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보건부에서 총괄한다는 것이 캐나

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테면 환경부 (Environment Canada)에서는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주로 다루되 건강관련 이슈는 주된 업무 영역이 아니며, 노
동부 (Ministry of Labor)의 경우 직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문제를 다루기는 하

지만 건강 관련 이슈들은 보건부와 연계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보건부 

누리집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 뿐 아니라, 의약품 및 소비제품의 

안전성 문제, 직업 및 환경성 건강 위험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7과 

28). 

그림 27 캐나다 보건부 누리집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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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캐나다 보건부의 환경 및 직업보건 관련 페이지

심지어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소비상품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회수조치

들마저 보건부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안전과 건강에 관한 보건

부의 정보제공은 포괄적이다 (그림 29).

그림 29 일생생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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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암 반대 파트너쉽 (Canadian Partnership Against 
Cancer, CPAC)’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암 관련 전문가들과 환자, 생존자들이 암 

퇴치를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CPAC은 2006년에 캐

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암 관리 전략’이라는 포괄적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를 토대로 연방 지원을 받으며 현재까지 제안서에 따른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다. 당시 제안서는 캐나다의 암 관리 정책이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면

서, 포괄적인 암 관리정책과 함께 국가 암 관리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조직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① 암 예방과 발견, ② 암 환자 여정 지원, ③ 암 관

련 인력 지원, ④ 암 연구 촉진, ⑤ 암 정보와 접근 개선이라는 5개 전략적 우선순

위 영역을 제안했다. 특히 예방과 관련해서는 검진 (screening)과 조기진단 뿐 아니

라 일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주요 요소로 햇빛 노출, 영양, 환경 및 직업성 

폭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48)  
현재 CPAC은 일차 예방과 관련하여 네 가지 주요 전략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다. ① 예방을 위한 액션과 과학을 연계하는 연합 (Coalitions Linking Action 
& Science for Prevention, CLASP)은 60여개 이상의 보건의료 조직들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체중, 담배사용,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노출에서 비롯된 암 및 기

타 만성질환들의 예방과 관련된 연구를 조정하고 있다. ② CAPTURE (the 
Canadian Platform to Increase Usage of Real-World Evidence, 실제 근거

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캐나다 플랫폼) 이니셔티브는 연구로부터 산출된 근거

들을 실제의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③ 환경 및 직업

성 폭로 모니터링은 CAREX Canada와 피부암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 이니셔티브는 암과 만성질환을 예

방하기 위한 공공정책들의 근거와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그림 

30).
48) CSCC Governing Council. The Canadian Strategy for Cancer Control: A Cancer Plan for Canada. 

Jul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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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PAC 누리집 첫 화면

이 중에서 CAREX Canada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업장과 지역사회

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확정된/잠재적 발암물질 정보와 노출 추정량을 집대성한 데이

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적화된 노출 감소 전략을 개발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이나 지역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

그림 31 CAREX 누리집의 발암물질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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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비소 (As)의 ‘profile’을 클릭하면 외양,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요인 분류, 일반 정보, 규제와 지침, 사용처, 생산과 거래 현황, 직업 및 환경성 폭

로 유형, 참고가능한 자료원 등이 방대하게 제공된다. 다시 ‘occupational 
estimates’와 ‘environmental estimates’를 클릭하면 캐나다에서 현재 작업장 

혹은 지역사회에서 비소에 노출된 인구 규모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그림 32).   

그림 32 CAREX에 제시된 비소의 지역별 노출 인구 추정치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도 암과 관련한 민간자원단체인 암 협회 

(Canadian Cancer Society, CCS)가 존재한다. CCS의 활동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① 암 발생률 감소, ② 암 사망률 감소, ③ 암 발병 혹은 그 이후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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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이 그것이다. 조기검진과 치료는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일차 예방이 

암 발생률 감소와 관련 있다. 후자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공공정책/프로그램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그림 33).

 

그림 33 CCS의 2010-2015년 암 관리 전략 기획

시민들을 위한 CSS 누리집은 예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흡연과 식이 등 생

활습관과 관련된 ‘live well’ 과 더불어 발암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be 
aware’ 섹션이 있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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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CS 누리집의 예방 관련 내용

후자에는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발암요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특히 

생활 주변의 발암 요인들을 알리고 있다. 시민들에게 ‘알 권리 (right to know)’가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상품의 라벨을 확인할 것, 작업장과 가정 주변에 발암요인들

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것, 작업장의 안전규제를 따를 것, 발암성 첨가물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대안적 제품을 사용할 것,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것 등을 수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석면이나 방사능 등 주요 

발암요인에 대한 정보를 다시 나열했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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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CS 누리집의 생활 속 발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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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국제 권고와 협정, 미국과 캐나다의 전략과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기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는 일차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

다. 특히 회피 가능한 직업 및 환경성 암의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

구와 국제노동기구, 국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둘째, 암의 병인론 측면에서 생물학적 특징이나 개인의 행태요인을 넘어서는 시

각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 측면에서 작업장/가정/학교/지역사회/작업장에서

의 발암요인들을 포괄해야 하며, 발암요인의 수명주기와 관련하여 생산-유통-소비-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정과 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암 관리 정책은 좁게는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일부로, 넓게는 ‘건
강한 공공정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발암

물질 관리에 접근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들, 시민들이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와 건강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서 노출이나 질병의 부담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산

자 혹은 위험유발자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에 환경성․직업성 발암요인들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고 근거

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의 불확실성이 예방조치를 지연

시키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 ILO 직업성 암 협약, 바젤 협약, 로테르

담 협약, SAICM 등 암 예방과 관리, 혹은 환경성 위해 관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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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최대한 따르고 그 경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대

한 최선의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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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권고

5.1. 국가 암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암 관리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암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일차 예방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개인 생활습관을 넘어서, 비자발적으로 노출되

는 생활 속 유해인자로 인한 암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적극적 연계가 중요하다. 즉,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

역사회, 작업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생산-
유통-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생산주기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유해물질 생산 및 유발자에 대한 국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포괄적 역할을 완수하려면 조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하

며, 이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비단 ‘암’ 관리정책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노동부와 환경부가 안전보건과 산재, 환경오염의 원인과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다루되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권을 가지며 이를 조율하는 것

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인권 즉,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

요가 있다. 미국 암센터의 ‘암 건강 불평등 감소 센터’처럼 암과 관련된 건강 불평

등 문제 개선에 중심역할을 맡는 조직적 기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암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공시가 아니라 캐나다의 CAREX 프로그램처

럼 포괄적이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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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률 개정안

5.2.1. 법률 개정의 문제의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가 암 관리를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개정은 이러한 국가 암 관리 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기본 골격을 세우는 일이다. 
예방에서 진단 및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포함한 국가 암 관리 사업의 기본 구성

은 크게 6개의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암 예방, 치료, 재활 등을 포괄하여 자원의 개발, 배분 등을 포함하는 국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암 관리 정책’의 영역이며, 
둘째는 발암성 물질의 관리와 취급, 정보의 제공과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하는 예방 전략과 역학조사의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발암성 물질 관리 및 암 

예방’의 분야로 할 수 있다. 셋째는 암 검진과 치료방법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

을 핵심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의 영역이며, 넷째는 이와 같은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핵심으로 한다. 다섯째는 진료성과와 과정 등에 대한 지표의 개발과 

공개, 정기적인 평가 등 ‘암 사업 평가’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호스피

스 및 완화의료나 암 환자 및 가족의 지원과 사회복귀, 특정 암에 대한 국가 보상

을 포괄하는 ‘암 환자 지원’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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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핵심 내용

국가 암 

관리정책

a. 암 예방, 치료, 완화의료 등을 포함한 자원의 개발과 제공

b.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c. 암환자 등록관리 및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적 관리 및 대처

d.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e.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및 부처간 협력

발암성 

물질 

관리 및 

암 예방

a. 발암성 물질의 관리․취급 및 정보 제공

b. 생활환경 및 노동현장에서 발암물질 노출 예방

c. 암을 포함한 비감염성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예방전략 수립

d. 역학조사의 실시

진단 및 

치료

a. 암 검진

b. 다발생, 효과적 개입방법이 있는 암종에 대한 우선적 접근

c. 치료정보의 개발과 제공

d.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방법의 개발

서비스 

접근성

a. 암 예방 정보 접근성

b. 검진, 치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등

c.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보장

암 사업 

평가

a. 진료성과와 과정 등에 대한 지표의 개발과 공개

b. 정기적인 평가와 성과 개선

암환자 

지원

a.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b.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c. 암 환자의 사회 복귀

d. 특정 암 질환에 대한 국가의 보상 기준과 절차

표 28 국가 암 관리의 기본 구성과 핵심 내용

그러나  현재의「암관리법」은 이러한 6개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암 예방의 경우 생활공간과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될 뿐

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포함한 물질의 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등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특정 암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해두고 있

다. 「암관리법」은 검진과 진단, 치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암등록 사업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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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중심’의 영역으로만 국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관련한 여러 법률의 기본 법

률로서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법률에서도 위의 6개 영역을 한 법안에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

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1971년에 제정된 National Cancer Act 가 기본적인 암 관

리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은 공중보건서비스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의 일부로 포괄된 것으로 암 등록사업, 암 검진 사업, 암 연구사업, 국립암연

구소(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

의 경우에도 2007년 제정된 「암대책기본법」에서 정부가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며 암의 검진과 조기 발견, 암 의료의 균등 이용 보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암 관련 정책 기구의 구성에서 타 부처와의 연관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할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국무장관, 과기처장관, 국립보건원장, 원호병원의 

책임자, 국방부 의료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암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암 관리 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책임을 대통령이 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도

록 하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회에 보고49)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되,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암관리법」은 국가 암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

률이라기보다는 다른 법률과 다른 지위를 갖지도 못한 채 의료의 영역으로 국한된 

내용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다. 국내 암 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는 가

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었을까? 제정 당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없

49) 일본 「암대책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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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암관리법」의 모태가 된 법률 초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50) 그 법률 초안은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암 특별법’)이다. 이 내용은 모두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당시 이 법률안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암 정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동참시켜야 하며 

암정복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심의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

었다.51)

둘째, 암정복추진위원회 위원장52)은 매년 암정복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암 특별법’ 초안 제7조 3항)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53)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암 특별법’ 초안 제7조 

5항). 이를 통해 국가 암 관리 사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을 보장받고자 했다. 
셋째, ‘암 특별법’에도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발암물질 사

용 규제’(‘암 특별법’ 제14조)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발암물질 사용 규제

와 관련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암 특별법’에서는 ‘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4) 이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건강보험, 건강

증진기금의 일부, 암 씰 사업 등 수익금, 암 연구 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소 및 의료기관, 암 환자나 암 환자의 가족 및 독지가가 기탁하는 기

금 등으로부터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다. 
50) 1999년 8월 9일 개최된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

청회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 특별
법’의 제출안이 담겨져 있는데 법률 제정을 준비하던 당시 주요한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51) 국회도시문제연구회 (1999.8.9.),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자료집

52) 당시 ‘암 특별법’ 초안에서는 암정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립암센터 소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5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고 
있다. 

54) 이와 관련해 ‘암 특별법’에서는 “제4장 암 기금”으로 다루고 있다. 제25조에서 28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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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징은 법률 제정 당시 국가 암 관리와 관련한 기본 법률이자 핵심적

인 법률로 위상을 두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제정된 「암관리

법」은 이러한 핵심적 내용을 모두 잃어 버렸다.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2003
년 5월 29일 제정된 「암관리법」은 14개 조항의 단촐한 법률이 되고 말았다. ‘특
별법’이 아닌 ‘일반법’이 되었으며, 암정복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지 못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위상이 추락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될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협력은 풀어갈 방법을 잃고 말았다. 또한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도 삭제되어 「암관리법」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발암물질

의 관리 및 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가 암 

관리 사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분절화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근원이었다. 

5.2.2. 법 개정 방안

이상의 내용을 검토할 때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 암 관리 관련 법률 개정의 추진 목표>
  ① 범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위상의 정립과 기구의 설치

  ② 발암물질 관리 및 암 예방 중심의 법률 재구성

  ③ 암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④ 국가암관리위원회 환자(또는 보호자) 참여 및 암 관련 환자권리 강화

표 29 국가 암 관리 관련 법률 개정의 추진 목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국가암

관리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범부처간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으로서의 지위는 불가피하다. 세부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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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 제1장 총칙

-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적과 정의가 포함된다. 
- 국가의 의무, 관련 부처의 의무, 의료계의 의무, 건강보험공단의 의무 등 관련 당사

자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 적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명시적 표현이 필요하다.
- 기본이념으로 「환경보건법」 제4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이념을 참고한다. 특히 건

강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위해성에 관한 적

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제2장 국가 암 관리정책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

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 국가암관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관련자와 함께 암 환자 및 가족의 대표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암관리종합계획’을 보고할 의무를 둔

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부처의 정책이 암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보고와 권고할 수 있다. 
- 국가암등록사업 및 통계의 생산과 관련한 규정을 둔다.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방암등록본부 설치 규정을 둔다. 
-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회복귀, 환자권리 등을 포괄하는 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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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발암성 물질 관리 및 암 예방

- 국립암센터에서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며, 발암물질 관련 정보를 수집하

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발암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암정보사업’에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는 발암물질 취급과 사용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55)
- 생활환경과 노동현장에서 발암물질 노출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주의 의

무를 둔다.
- 생산자 혹은 위해 유발자의 책임성을 묻는 규정을 둔다.
- 암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청원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생활환경과 노동현장에서 발암물질 노출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주의 의

무를 둔다.
- 생산자 혹은 위해 유발자의 책임성을 묻는 규정을 둔다.
- 암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청원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4장 암 진단 및 치료

- 암 검진사업의 규정을 둔다. 
-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관련 규정을 둔다.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와 관련한 규정을 둔다. 
- 치료방법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의 규정을 둔다. 
-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둔다. 

○ 제5장 암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의료비 지원 관련 규정을 둔다.
- 국가의 원인제공과 관련한 암 환자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다.
- 기타 환경성 암 질환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둔다.

○ 제6장 암 환자 및 가족 지원

-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를 둔다.
- 암 환자의 사회 복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둔다.
- 암 환자 및 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을 둔다. 

55) 이와 관련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를 규정한 「환경보건법」 제24조, 제25조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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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암 사업 평가

- 암 관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고 공개한다. 
- 암의 발병 및 생존과 관련하여 지역적, 계층적, 연령적 형평성을 반드시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평가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암 관련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공청회 의견을 반영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보칙, 벌칙

- 비용, 지도, 개인정보 보호, 벌칙, 과태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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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국금속노조에게 제안

금속노조가 나서서 국가 암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왜 전 사회적인 환경보건 정책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도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민간차원의 발암물질

목록을 발표하고 금속노조가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산

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노동자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유통, 폐기와 관련한 정보가 너무 부

실하다. 발암물질들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으니 노출되는 노동자 숫자도 모

르고, 노동자들에게 발생되는 직업성 암의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 유럽에서도 우

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하며 오랫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환경부나 노동

부, 보건복지부 중 한 곳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개별 부처들을 

초월하는 범부처적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럽연합 화학물질청을 따

로 독립시켰다. 이제 유럽은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되고, 어
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회 전체적으로 발암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이 노동현장의 발암물질을 감

소시키는 지름길이다. 시민이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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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은 별도의 존재로 가정된다. 그리고 노동자의 문제는 특수한 

일부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민’이 발암물질이 노출된다면 큰 문

제가 되지만, 노동자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사

용되는 발암물질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장 굴뚝, 폐수, 생산품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토론토 시에

서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 진영을 하나로 묶어 직업성 암과 환

경성 암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었다.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10여 년의 활동이 

열매를 맺어, 2008년 토론토 시의회는 노동자․시민 모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 덕분에 토론토 시에서는 25개 주

요 유해물질의 사용과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조

합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금속노조 조합원의 건강 뿐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과 특히 자녀들의 건강

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암에 

걸리지만, 태아나 어린이들은 저농도의 노출에도 위험하다. 임신 중 태아 시절부터, 
혹은 가정에서나 학교, 동네에서 어린이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을 좌시해서

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어린이들을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금속노조가 우리 사회에게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요구하자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또 나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노동

조합이다. 아쉽게도, ‘사회’는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금속노조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발암물질 노출실태를 알리고, 이
것이 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문제인지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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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전 사회적으로 발암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고, 그럼으로

써 비로소 노동자의 건강도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석면 운동

장, 치과 베릴륨,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켰고, 세계

보건기구의 휴대폰 전자파 건강유해성 발표, 자동차 도장공장의 백혈병 사례 등 발

암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는 비

판 속에서 정부부처들은 각각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노동부는 발암물질, 변
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럽의 새로운 법률을 한국

에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노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별적

인 움직임은 있되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전략이 부재하기 때

문에, 부분적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이 보고서가 제안하듯 노동현장과 사회, 발암물

질의 생산과 소비, 암의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혁은 어

려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의 내용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동자와 모

든 시민들을 직업성․환경성 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

해야 한다. 이미 금속노조는 2012년 2월 90여개 사업장에 대한 발암물질 노출실태 

진단사업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상황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타타대우상용

차에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발암물질을 없애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대안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제는 노동현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암관리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며,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의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와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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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금연사업을 통한 흡연율 감소

 담배 접근성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 마련

 - 담뱃갑에 발암물질 표기 추가

 - 담뱃갑에 경고문구 등

보건정책팀

재정경제부

 금연 환경조성 추진

 - 직장 내 금연 교육실시, 학교 내 금연 상담소 설치 등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정책팀

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보건정책팀

 금연콜센터(금연상담전화서비스 제공) 국립암센터

건강 식생활 실천 향상

 건강식생활 향상

 - 암예방식사 가이드라인

 - 적정 총지방 섭취 및 채소․과일 섭취량 유지

보건정책팀

<부록 2>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2006 - 2015) 
달성 목표 및 세부 내용

가)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성인 흡연율 (%)
   남자 52.3 30.0 15.0
   여자 2.8 2.5 2.0
지방 적정섭취 인구비율(%) 44.0 50.0 55.0
과일·채소 적정섭취 인구비율(%) 36.4 50.0 60.0
B형 간염 표면 항원양성률 (%) 4.2 1.0 1.0미만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 - 감염실태 파악 예방법개발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 파악률 (%) 50 90 100

(2) 세부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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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의한 암발생 차단

 B형간염 감염예방사업 강화 보건정책팀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사업 추진 보건정책팀

규칙적 운동 실천

 규칙적 운동실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 보건정책팀

 걷기운동 활성화 보건정책팀

 지역사회단위별 국민운동 환경 조성사업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정책팀

 노인운동체육 활성화 노인정책팀, 보험정책팀, 건보공단

비만 인구 비율 감소 추진

 한국형 비만 관리 지침의 개발과 적용 보건정책팀

 비만 예방 관리 강화 보건정책팀

음주율 감소 추진

 음주관련 암발생 현황 조사 정신보건팀, 국립암센터

 음주문제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정신보건팀, 국립암센터

직업성 발암관리 강화

 발암물질 및 취급 근로자 관리 노동부, 환경부, 국립암센터

 직업성암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노동부, 국립암센터

 직업성암 관련 연구지원 확대 노동부, 국립암센터

나) 전국민 암조기검진 달성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전국민 암검진 수혜율 (%) 40.2 60 80
국가 암조기검진 수혜율 (%) 20.0 40 60
검진기관 정도관리율 (%) 26.8 50 100
국가 암조기검진 만족도 (%) 59.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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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수혜율의 획기적 증가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200만건에서 900만건으로 확대 암관리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 암종별 암 검진 확대전략 수립·시행
암관리팀, 보험정책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 암 검진기관 및 이동검진 사업 확대실시 
암관리팀, 보험정책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 암 조기검진의 교육 및 홍보 강화 암관리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양질의 암 검진 보장 

 암종별 표준검진 매뉴얼 개발·보급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 암 검진기관 질 평가제도 도입·실시

 - 종별가산율 적용 등 검진수가 현실화

암관리팀, 보험정책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전국민 암조기검진 관리체계 구축 

 비용-효과성 측정을 통한 합리적 검진 프로그램 도입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검진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암관리팀, 보험정책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 암 검진을 위한 인력보강  행정자치부

(2) 세부 추진 과제

다) 암 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암환자 보장률(%) 64.4 75(’07) 80
 암환자 의료비 수혜자수(천명)  28  40 60
 골수기증 희망자수(만명) 10 20 30



PHI 연구보고서 2012-0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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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담당부서

암환자 보장성 강화

 암환자 진료비 보장성 강화 암관리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아동 암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암관리팀

 건강보험가입자중 암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암관리팀

 의료수급자중 암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암관리팀

 폐암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암관리팀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 확대

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 확대 암관리팀

라) 암 환자 재활, 완화의료 지원 강화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수 307 1,000 2,500
말기암환자 중 완화의료 제공 환자수(%) 3,300명(5) 20천명(25) 40천명(50)
적절한 통증관리 암환자 비율 (%) 46 80 90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 암환자 수 (천명) 5 20 25
암환자의 이차암 검진 수혜율(%) - 40 80
재가․말기암환자 관리인력 교육수행률 (%) 교육중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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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지원 강화

 말기암환자 지원을 위한 완화의료기관 육성 지원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완화의료기관 병상 확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말기암환자 관리 전문인력 확충 국립암센터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홍보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가 개발․적용 보험급여기획팀, 국립암센터 

암관리팀, 심사평가원

적극적인 재가암환자 관리 추진

 재가암환자 관리 대상 확대 암관리팀, 지자체, 국립암센터

 재가암환자 관리 전문인력 확충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재가암환자 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과 연계강화 암관리팀, 지자체, 국립암센터

암 완치자․암환자 건강증진 강화

 암완치자․암환자의 이차암 예방 및 맞춤형 이차암 조기검진 실

시

암관리팀, 보험정책팀,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 암완치자․암환자를 위한 재활 및 증상완화 프로그램보급 국립암센터

 소아암환자의 교육․성장․합병증 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국립암센터

 암환자 질적 관리 표준화․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국립암센터

(2) 세부 추진 과제

마) 적극적 국가암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암환자 지역의료기관 이용률 (%) 52.4 60 70
전문형 지역암센터 지정수(개소) - 20(’12) 34
보건소 암관리사업 인력(명) 1.5 3 4
암관리사업 교육수행자수(명) 1,092 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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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서

국가암관리 인프라 확대 및 정착

 전문형 지역암센터 확충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지역암센터 기능정착 및 활성화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보건소의 국가암관리사업 역량강화

 - 보건소 검진인력 충원 행정자치부

 완화의료병상 확충 공공의료팀,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암관련 전문인력 양성

 암 전문교육기능 강화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암전문교육훈련센터 지정 운영

 ○ 암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바) 세계적 수준의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암진단․

치료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진단시약 10종 이상

․치료제 표적: 전임상 5종, 
후보물질 15종

․15종 이상

․전임상 10종,
 - 1상 5종, 2-3상 3종

암진단

기술
․장기 단위 형태 영상 진단

․세포, 분자, 유전자 단위 

영상 진단 기술개발

․세포, 분자, 유전자

 단위 영상진단 기술 보급

암치료

기술

․수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개인차 반영 어려움

․표적지향적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맞춤치료 도입

․새로운 유전자, 
 항체치료 보급

․맞춤치료 실현

암연구

수준

․미국 60% 수준

․SCI 논문 세계  15위
․80～90%수준

․세계 10위
․대등한 수준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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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담당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암예방․진료기술 개발 추진

 암예방기전연구

 - 암세포의 분자적 특성 연구 확대

 - 노화와 암발생 관련성 연구 추진

보건산업정책팀암관리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립암센터

 암발생 위험 및 예방연구

 - 암유발 위험인자 탐색 및 관리방안 연구추진

 - 한국형 암 코호트 연구 확대 추진

〃

 이행성 임상연구를 통한 암예방, 진료 기술개발연구

 - 분자현상 및 표지자를 이용한 암진단기술개발
〃

 - 한 암유발 위험인자 탐색․관리 연구 〃

 - 항암 바이오신약 개발 확대 〃

 - 암나노 바이오기술 실용화를 위한 이행성 연구 보건산업정책팀, 국립암센터

 - 첨단 개발 및 유비쿼터스 진료체계 구축 연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산업정책팀

 - 한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적 암치료법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립암센터

(2) 세부 추진 과제

사)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1) 달성 목표

2005년 2010년 2015년
암정보 DB 구축 암종수 (종) 30 100 200
암발생자수대비 전화상담률 (%) 13 50 80
국가암정보센터 서비스 만족도 86 90 95
암검진 인지도 (%) 78 85 90
암정보교육관 개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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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담당부서

국가암지식체계 구축

 일반인을 위한 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정

청

 암전문가를 위한 암임상․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노동

부, 환경부, 암관리팀, 국립암

센터, 식품의약품안정청, 질병

관리본부

 국내외 암정보 교류 기반 조성 및 국가암지식 연계 구축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암관

리팀 식품의약품안정청, 국립

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민이 체감하는 암정보 제공

 암정보 이용 대상자의 특징에 맞는 눈높이 암정보 제공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국가암정보센터 확대 및 전문화 국립암센터

 암에 대한 체험 및 견학을 할 수 있는 암정보교육관 개설․운영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체계적인 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국립암센터

효과적인 암홍보

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시행 및 평가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 한국의 암관리․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 국립암센터

(2) 세부 추진 과제 

아)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1) 달성 목표

현재 2010년 2015년
국가 암발생통계 산출기간 단축 4년 → 2년
암발생통계 국제공인 확대 4개 지역 → 전국(2007)
국가 암관리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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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서

국가 암 발생 통계의 세계적 수준 달성

 국가 암 발생 통계 산출기간 단축 통계청,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 암 발생 통계에 위험인자·병기 등 정보 추가와 제공체계 향상 국립암센터, 환경부, 노동부

 암 등록 전문인력 교육지원 강화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 모니터링·평가의 상시적 운영

 암관련 주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

터,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 암관리 사업의 포괄적 평가와 환류 암관리팀, 국립암센터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건강담론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연구소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향한 사회 변화의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손을 잡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이 책자는 전국금속노조의 연구비 지원과 

  우리 연구소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40 인산빌딩 3층 302호
§ 전화 : 070-8658/8659-1848  § Fax : 02-581-0339
§ 누리집: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phikorea@gmail.com
§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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